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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불평등 심화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함.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및 남녀 

소득 격차를 보임.

○ 전통적인 소득 중심 분석을 넘어, Sen(1982)의 역량이론에 기반하여 개

인 후생이 건강, 교육 등 비화폐적 차원과 얽혀 있음을 고려하는 다차

원적 접근 방식이 서구에서는 다수 이뤄졌으나,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

가 희소함.

○ (연구의 목적) 한국의 불평등 양상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다

차원 불평등 지수(H-MDI)를 산출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을 모색함.

□ Ⅲ. 소득 및 자산 불평등 현황 (제3장)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은 지속적인 완화 추세를 보임. 이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재분배 정책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가구 유형별 소득 격차는 확연하며, 노인 1인 가구 소득이 근로연령 2

인 가구 소득 대비 약 32%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2023년 기준).

○ 총자산과 순자산 지니계수 모두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보다 크게 나타남. 소득 분위 간 

순자산 배율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됨.



□ IⅥ. 건강 불평등 현황 (제4장)

○ 주관적 건강 인지율: 소득 수준(5분위)이 높을수록, 그리고 읍면 지역보

다 동 지역 거주자일수록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뚜렷함.

○ 정신 건강: 1인 가구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비1인 가구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음. 우울 및 불안은 여성, 젊은층(19~39세), 저소득층 등 

취약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우울과 우울장애는 2014년에

는 65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19~29

세 청년 집단에서 가장 자주 발생. 

○ 고위험 음주율: 소득 분위별 고위험 음주율에서는 뚜렷한 패턴을 발견

하기 어려웠음.

□ Ⅴ. 교육 불평등 (5장)

○ 양적 불평등: 세대 간 교육연수 격차는 크게 완화되어 양적 불평등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음. 특히 1980년대생은 양적 평등이 완성된 첫 세

대로 평가됨.

○ 질적 불평등: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최종학력이 아닌 대학 입시의 질적 

차원으로 전환됨.

○ 상위대학 집중도: 가구소득 기준 상위대학 진학의 집중도(Concentration 

Index)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음. 이는 상위 

대학 진입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 심화를 의미함.



□ Ⅵ. 다차원 불평등 종합 분석 (제6장)

○ 다차원 지수 추이: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3년까

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는 0.176에서 

0.190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차원별 기여도 변화: 초기(2011년)에는 소득 차원의 기여도(38.9%)가 가

장 높았으나, 2023년에는 자산 차원의 기여도(35.8%)가 소득(35.2%)과 

함께 불평등의 주요 동인이 됨.

○ 세대별 불평등: 2023년 기준 노인 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0.226)가 

가장 높았음. 젊은 세대(Z, M, X 세대)에서는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다

차원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함(Z세대 44.7%).

○ 노인 세대의 경우, 소득(31.5%)과 함께 교육 불평등(24.2%)의 기여가 높

게 나타남.

□ Ⅶ. 정책적 제언 (제7장)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불평등 현황의 명확한 분석을 위해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통합/연계/관리를 위한 법적·기술적 표준 정비가 필요

○ 건강 분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소득 자료를 풍부히 하고, 우울 및 불안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의 측정 주기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함.

○ 교육 분야: 기존 행정 정보(수능 성적, 학생부 등)의 공개 및 활용 체계

화에 초점을 둘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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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불평등 문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

다. OECD(2011)은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수십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불평등의 심화는 교육, 건강, 노동 시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통합도 저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자유시

장 경제 질서를 강변했던 IMF나 World Bank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을 거치면서 현재의 불평등 수준 아래에서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개입을 강조한 바 있다(Berg, Ostry, Tsangarides, & 

Yakhshilikov, 2018). 

불평등의 심화는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와 기후위기 의제와도 연결된

다. 복지국가에서 전통적인 좌·우 정당들은 70년대 이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다수의 복지국가에서 불평등은 21세기 들어서도 심화하

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그림 Ⅰ-1] 참고). Piketty(2014)는 과거에는 정치적 

분열이 노동자 대 자본가 사이에 있었지만, 현대에는 엘리트 그룹을 분점하는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사이에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엘리트 그룹 사이

의 대립 혹은 적대적 공생 속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전통적인 노동계급은 

소외되면서 극우 포퓰리즘의 토대가 확대되고 있다. 노대명(2025) 역시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극우 급성장의 배경으로 불평등을 지목했다. 김병권(2024)

은 현재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나타나는 소득 및 지출 불평등을 해소하

지 않는 한, 대규모 탄소 배출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양상은 세계적 보편성과 더불어 고유성이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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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국가에 의한 재분배 기

능이 약한 점, 지난 2010년대 이후에는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꾸준히 

완화됐다는 점([그림 Ⅰ-1] 참고), 후발 복지국가로서 다수의 제도가 도입·안착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서구 복지국가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한

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불평등 수준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

은 수준이다([그림 Ⅰ-2] 참고). 

특히, 성별, 연령의 관점에 본 한국의 불평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

를테면, 노인 빈곤율 및 남녀 소득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렇듯 불평

등의 단면을 달리 보면, 다른 차원의 불평등 양상이 새로이 관찰된다. 해외에

서도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주목하고, 소득, 교육, 건강(Kelly, 2006; Lugo, 

2005), 소득을 제외한 주거, 교육, 건강(Araar, 2009), 소득, 소비, 자산

(Wroński, 2021)을 포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됐다. 

국내에서의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최근 10년 사

이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백승주, 금현섭(2013)이 소득․교육․건강의 세 차원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이용하여, 불평등의 차원별 기여도를 산출한 바 있다.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2014)이 소득, 교육, 건강, 주거자산의 맥락에서 다차원

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두 논문의 선구적인 역할에도 불

구하고, 이미 10년 넘은 연구이며, 일회성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

는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Barbabela et al., 2022; Foster & Lokshin, 2024). 

이번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의 양상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파악하

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네가지 영역, 즉 소득, 자산, 교육, 

건강의 측면에서 파악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산출하

고,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추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의 양상

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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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양상의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구축, 연계, 활용에 

관한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자료: OECD,「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각 년도. https://stats.oecd.org/Index.

aspx?DataSetCode=IDD#

[그림 Ⅰ-1]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 추이

  주: 국가별로 기준 시점은 상이하며 2018~2021년 사이에 분포함. 한국은 2020년 

기준이며 지니계수는 0.331임. 

자료: OECD, 「Income Inequality」.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그림 Ⅰ-2] 한국과 OECD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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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 및 측정이 필

요하다. 불평등 측정에서 소득 불평등은 가장 흔히 연구된 영역이며, 다양한 

지표가 학술적·정책적으로 활용된다. 이를테면,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 팔마비

율, 타일지수, 분위수 배율 등이 제시된다. 불평등에서 더불어 활용되는 개념

은 양극화, 격차, 빈곤, 배제 등이 있으며, 각자 영역에서 다양한 지표와 함께 

활용되고 있다. 각자의 개념 및 지표들은 자원의 불균등한, 불공정한 분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장에서는 불평등과 관련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불평등의 다양한 영역들

을 살펴본 뒤,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기 위해 제시되는 다차원 불

평등에 대한 논의와 의미를 간단히 검토했다.

3장에서는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

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가구 유형별·지역별·가구주 특성별 처분가능소득 격

차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가구 유형별 처분가능소득의 격차 변화에 주목했

다. 자산의 경우 가구유형별, 지역별 자산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한 다음, 자산 

자체의 불평등을 총자산과 순자산의 분위 간 배율 및 자산의 지니계수를 중심

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누적되면 자산이 된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이용한 분석을 보면, 자산 불평등의 추이와 유사하게 소

득분위간 순자산 배율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4장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현황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건강 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유병률, 우울 등을 검

토하였고, 건강 위험 요인으로 고위험 음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소득·교

육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위험이 높고, 필수의료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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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교육 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했다. 한국의 교육 불평등은 세대 

간 최종 학력 격차인 양적 불평등에서, 2000년대 이후 대학입시 결과 등 질적 

불평등으로 전환됐다.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1980년대생 이후로는 양

적 평등이 거의 완성되었으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분석에 따르면 가구 

소득에 따른 상위대학 진학 집중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

다. 이는 고등교육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계층 간의 질적 교육 격차가 심

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6장에서는 다차원 불평등 연구는 전통적인 단일 차원(주로 소득)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Sen(1982)의 역량이론에 기반하여 개인의 후생 수준이 소득 

외에도 건강, 교육 등의 비화폐적 차원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인정하는 접

근 방식이다. 6장에서는 불평등 차원 간의 상관성까지 반영하는 Araar(2009)의 

혼합형 다차원 지수(H-MDI)를 사용했다. 분석 자료로는 소득, 자산, 교육, 건

강 등 다양한 영역의 변수를 포괄하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는 0.176에서 

0.190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차원별 기여도를 보면, 2011년에는 소득 차원

의 불평등 기여도가 38.9%로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차원의 기

여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35.8%를 기록했다. 세대별 불평등 지수를 

보면, 2023년 기준 노인 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0.226으로 가장 높았으

며, 386 세대(0.188), X 세대(0.161), Z 세대(0.145), M 세대(0.144) 순으로 나

타났다.

이번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문헌 분석 및 자료 분석을 시도했고, 분석 내

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불평등 연구의 성격 상, 네 개 영역 불평등 

및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국내의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했다.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와 더불어 세 차례의 세미나와 한차례 컨퍼런스 발표를 

통해서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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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금) 국회입법조사처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불평등 연구의 쟁점 및 과제 

발표

2025. 5. 7. (수) 국회입법조사처 착수보고회

2025. 5. 19. (월) 화상회의 행정데이터 세미나

2025. 6. 25.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조처-보사연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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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대한 검토

1. 불평등의 개념

불평등(Inequality)은 소득과 자산과 같은 자원의 분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Litchfield, 1999; 여유진 외, 2005에서 재인용). 불

평등은 객관적인 차이를 넘어서 자원의 분배가 균등하지 않은 상태를 개념화

하고 있다. 빈곤과 달리 이념적 지향을 내포한 개념이다. 불평등은 한 사회의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며, 사회 내 모든 개인 혹은 가구 간

의 편차를 지표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불평등의 측정지표에는 대표적으로 지

니계수, 타일지수, 변이계수 등이 있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넓이를 로렌츠

곡선의 대각선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로 나눈 값으로 소득분

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

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타일지수

(Theil Index)는 정보이론에 등장하는 엔트로피(entropy)에 기초해 소득이나 부

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로 타일의 엔트로피 지수라고도 불린다(양현채 외, 

2019). 타일지수는 전체 집단의 소득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로 소

득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타일지수는 모든 개인에게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된 

경우 0의 값을 갖고,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log의 값을 갖

는다. 타일지수는 전체가 여러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개별 하위 집

단에서 불균등도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변이계수

는 분산의 제곱근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분산은 평균에서 각 

개인의 소득을 뺀 금액을 제곱하여 더한 후 이 값을 인구수로 나누어준 값이

다. 변이계수는 분산과 달리 평균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라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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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모든 소득수준에서 소득 이전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이계수

는 완전 평등 상태에서 0이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지니계수는 중간값 근처의 불평등도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타일지수와 변이계수는 소득의 상위계층의 변화에 쉽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김우철 외, 2006). 

이처럼 불평등은 하나의 지표로 측정되기도 하지만, 한 사회 내에서 자원

이 어떤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측면에서 두 집단 이상의 차이를 

보는 관계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성(또는 젠더) 불평등, 지역 불평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평등과 같은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불평등과 격차는 유사한 개념이다.

불평등과 관련되는 자주 활용되는 개념이 빈곤이다. 빈곤(Poverty)의 사전

적 정의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 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

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여유

진 외, 2005, p. 60)를 의미한다. 빈곤은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나 개인의 

상태를 의미하며, 빈곤선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이란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여유진 외, 2005). 이때 빈곤선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을 의미한다(Brady, 2003). 영국의 

Rowntree(1901; 김태완 외, 2023에서 재인용)가 영국 요크시의 미숙련 노동자

를 대상으로 한 빈곤 조사에서 “가족의 총소득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최저한의 필수품을 조달하기에도 불충분한 상태”(p. 20)를 1차적 빈

곤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또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최저생

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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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전물량방식의 조사자료에 기초해서 결정이 된다.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선은 사회마다 측정 기간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개념

으로 소득 분포상 중위소득 50%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Brady, 2003). 상대

적 빈곤선의 가장 큰 이론적 장점은 국가적, 역사적 맥락에 기반하는 개념이

라는 점이다(Townsend, 1980; Brady, 200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고 기준중위소득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자격기준 및 급여수준을 

결정한다(김태완 외, 2023). 참고로, 빈곤이 심화하면 불평등도 심화하는 경향

이 있다. 다만, 지표 상으로 그러한 관계가 필연적이지는 않다. 이를테면, 상대

적 빈곤율이 0%를 유지하면서도 지니계수는 악화할 수 있다. 

빈곤의 반대편에는 집중(concentration)이라는 개념도 있다. 신광영(2022)은 

소득분포 분석에서 주요한 네가지 개념을 제시하면서 불평등, 격차, 양극화와 

더불어 집중을 들었다. 네가지 가운데 집중 개념을 통해서는 한 사회에서 특

정 상위 소득 집단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에 관심을 둔

다. 상위 1% 혹은 5% 소득 집단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광영(2022)

에 따르면, 소득 집중도가 불평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쉽게 하고 불평등

의 역사적인 추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반면, 상위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분포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불평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극화(polarization) 혹은 양극화(Bipolarization)도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양극화 개념을 보면, 자원의 분

포에서 중간이 줄어들고, 자원이 분포의 양 끝단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한

다(민승규 외, 2006). 중간층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상층과 하층이라는 두 개의 

극점으로 인구가 집락된 상태(신동균, 전병유, 2005) 혹은 한 사회에서 중간층

이 소멸하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이 분리되고 분열되는 현상(김원식, 

2013)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처럼 양극화는 사회 내의 양극단이 벌어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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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불평등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손준종, 2006).

 불평등은 전체 평균(global mean)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주목하는 반면, 양극화는 지역 평균(local mean)을 중심으로 집락화1)되는 현상에 

초점을 둔다(Zhang & Kanbur, 2001). 이에 따르면 불평등은 전체 분포에서 개

인이 속한 위치와 관련되며,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과는 독립적으로 다루는 반

면, 양극화는 특정한 극(poles)을 중심으로 개인이 집중되는 현상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집단을 기본 단위로 삼는다(Zhang & Kanbur, 2001; 손준

종, 2006에서 재인용). 이처럼 두 개념은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관심의 초점이나 분석 단위 등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의 증대로 지난 고도 성장기에 상

향이동을 기대했던 중산층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면서 양극화 담론이 등장하였

다(김왕배, 2009). 특히,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신년사와 기자회견문에서 양극

화라는 용어가 언급되었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성장론이 대

두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시작되었다(김왕배, 2009).

격차(Disparity)는 자원의 분포 차이를 절대적 기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개

념으로, 분배적 관점에서 빈곤, 임금, 기술수준이 서로 벌어져 서로 다른 정도

를 의미한다(김태완 외, 2023). 특히, 소득분배에는 변화가 없지만 절대적 수준

에서는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김태완 외, 2023).2) 이는 불평등이나 양극화와는 다른 분석을 격차의 렌즈를 

1) 집락화란 소득이나 부, 일자리, 권리 등과 같은 특정한 속성이나 특징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비슷해지고 다른 집단 구성원과는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손준종, 2006).

2)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서 소득 구성이 소득 1분위는 100만원, 소득 10분위

는 1억원의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 10분위 배율은 100배가 된다. 그리

고 두 분위 간의 격차는 9,900만원이 된다.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000만원, 소

득 10분위의 소득이 10억원으로 변경되어도 소득 10분위 배율은 여전히 100배

가 된다. 하지만 두 분위간 격차는 기존 9,900만원에서 99,000만원으로 10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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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는 가능하게 하며, 특히 집단 간 또는 집단 내부의 질적 차이를 이해하

는 데 유용하다. 불평등은 전체 분배 구조를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양극화는 

분포의 양극 집중을 보여주지만, 격차는 이들로 설명되지 않는 구체적인 차이

를 파악하게 해준다. 따라서,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수준이 불변한 상황에서도 

사회 안의 집단 격차는 벌어질 수 있다. [그림 Ⅰ-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

득 분포가 일정한 상황 속에서도 성별 격차는 유의미하게 차이날 수 있다.

[그림 Ⅱ-1] 격차에 대한 이해

⇒

자료: 김태완 외(2023) 그림 2-2-2.

불형평(inequity)도 불평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불형평은 회피가 가능

하거나 불필요한 불평등을 의미한다(Whitehead, 1992). 불평등이 측정 가능한 

양적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불형평은 가치판단을 내포한 윤리적, 도덕

적 개념이다(Kawachi et al, 2002; 김동진, 2014에서 재인용).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차이가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으며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이다(유창민, 2017). 불형평 

개념은 주로 건강정책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건강형평성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에서는 건강불형평을 “사회적, 경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즉, 소득 10분위 배율은 동일하지만, 격차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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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이나 인구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교정 가능한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불평등이 정적인 개념이라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은 동적인 개

념이다.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은 다소 복잡해서 네가지로 나뉘어서 제시된다

(Eurofound, 2017). 먼저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은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의 사회경제적 위치 간의 관계로 이해된다. 즉, 개인의 현재 상

황을 그 개인이 출발했던 환경(원래의 환경)과 비교하는 것을 의미”(p. 3)한다. 

둘째, 세대 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은 “개인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의 상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

는 것을 의미한다...(중략)... 가장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첫 직업과 현재 직업을 

비교하여 이러한 변화를 평가한다”(p. 4). 사회적 이동성은 다시 절대적 이동

성 및 상대적 사회 이동성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이동성(absolute mobility)은 

흔히 “부모의 사회적 구조 수준과 다른 수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 수

를 의미”(p. 4)하는 반면, 상대적 사회 이동성(relative social mobility)은 흔히 '

사회 유동성(social fluidity)'으로도 불리며, “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계층에서 

벗어나 직업이나 소득 측면에서 다른 범주로 이동할 가능성”(p. 4)을 나타낸

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논의는 봉건적·자본주의적 계급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유지된 유럽적인 전통에서 자주 논의되는 점도 주의할 필요는 있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이동성이 높으면 이에 대한 사

회적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연구

한 Brookings Institution(2008)3)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3) Brookings Institution(2008)에서 인용한 Corak(2006) 분석대로라면, 미국의 사회

이동성은 비교대상이 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

크보다 낮으며, 유일하게 영국보다 높았다. 미국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한 용인

도를 높였던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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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를 용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은 성공할 기회가 풍부하며,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p. 1)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이동성 

역시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불평등 개념 및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한 사회에서 자원

의 분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동원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을 한꺼번에 활용할 필요는 없

다. 학술적 혹은 정책적 관심의 초점에 따라서 적절한 개념이 활용될 수 있음

은 물론이다. 핵심은 해당 개념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의 어떠한 단면을 보려

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앞서, 불평등 및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확인할 

점이 있다. 불평등의 문제가 소득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며, 불평등은 다차원적

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즉,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사

회 문제가 소득 불평등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건강 불평등

(Marmot, 2013), 자산 불평등(Piketty, 2014), 성별 불평등(Jensen, 2003), 지역 

불평등(조명래, 2011) 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의 양상이 관찰된다.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불평등은 서로 복잡한 인과관계를 구성하며, 상호관

계 속에서 불평등을 유지 및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소득 불평등은 

성별, 건강, 교육, 노동시장 불평등과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역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일 

수는 있지만, 불평등의 역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영역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불평등의 다양한 영역들의 현황과 관련 연구 동향을 소득·자산·교

육·건강 불평등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보고, 다른 불평등 영역도 일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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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 불평등

(1) 국외 소득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OECD는 주요 회원국의 소득 불평등을 다양한 지표와 소득원천에 대해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Ⅰ-4]은 2020년 시점(일부 국가는 인접 연도)

에서 각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그림 Ⅰ-5]는 재분배정책에 따른 시장

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격차를 보여준다. 한국은 소득 불

평등의 수준 측면에서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하고 재분배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는 하위 집단에 속한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2008

년 금융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위기의 충격이 모든 계층들에게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 심화되는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

한지 등을 검토하였다(OECD 2008, 2011, 2015). Nolan 등(2014)은 30개 국가

에 대해 불평등의 변화 양상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도있

게 분석하고 있다. Worldbank(2010), Milanovich(2013) 등은 개별 국가가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불평등의 양상과 본질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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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비교(2020년)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20.

[그림 Ⅱ-3] OECD 국가 재분배정책의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2020년)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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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소득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소득 불평등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표현된다.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최근 들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Ⅰ-6]). 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시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소득 불평등의 변화추이

와는 별개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정책의 효과 또한 분석의 대상이

었다.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으로 각각 측

정한 분배지표의 차이를 통해 표현된다. [그림 Ⅰ-6]을 통해 보면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림 Ⅱ-4] 소득 지니계수의 장기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크게 소득 불평등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변화(특히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인들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

다. 소득 불평등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소득 불평등

을 계측하고 그 변화 추이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분석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소득 불평등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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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빈곤통계연보>를 통해 다양한 지표별, 소득

원천별, 집단별 불평등 지표(빈곤지표 포함)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원진 외(2021)은 비교적 긴 시계열에 대하여 소득분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분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포괄하는 시

기와 주목하고자 하는 요인이 각기 다르지만 강신욱·김현경(2016), 이병희

(2014), 이철희(2008), 전병유(2013), 정준호·전병유·장지연(2017) 등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재민(2014)의 경우 가구소득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에 대

해 불평등의 장기적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강신욱(2017), 김안나(2021), 김지훈·강욱모(2020), 김현경 외(2020), 정은희 

외(2018) 등은 특정한 제도 또는 제도군의 도입과 실행이 소득 불평등을 어떻

게 완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한편 새로운 자료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소득 불평등의 다른 측면에 대해 분석하려는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국세청 등의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최고층의 소득점유율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

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정하는 김낙년(2012), 홍민기(2015)의 연구, 미시 행정자

료를 이용하여 세분화된 집단에 대해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려는 강신욱 외

(2022, 2023)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자산 불평등

(1) 국외 자산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자산의 불평등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는 비교 가능한 자산 자료가 축적되

기 시작한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림 Ⅰ-7]은 OECD의 자산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및 인근 연도의 자산 불평등(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자산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한국은 이 데이터베이

스에서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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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OECD 국가의 자산 불평등 

– 상위 10% 가구의 점유율(2020년경, %)

 자료: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2020

Nolan 등(2014)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

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부의 불평등 연구가 주목받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은 Piketty(2014)였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데

이터의 결핍에서 비롯된 바가 컸는데, Piketty(2014)는 직접 조사자료가 아닌 

기존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부의 집중도를 계산하였다. 이후 Saez  & 

Zucman(2016) 등이 조사자료와 집계자료를 결합하여 부의 불평등을 분석하였

다. 이러한 방법론의 개선과 차용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장기적인 부의 불

평등 증가 경향이 분석된 바 있다(Alvaredo et al., 2018). 불평등에 관한 최근 

연구의 이론적 성취와 한계에 대해 소개하는 글로는 Zucman(2019)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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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자산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일반적으로 자산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그 정도가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자산의 불평등은 보유 자산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과 소득 수준별 

자산보유의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 Ⅰ-8]이 그에 해당한

다. 자산 분배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자산(wealth)의 불평등에 관한 분석은 소득 불평등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

로 활발하지 않다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제공되면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병유(2016), 이우진(2018), 이원진(2021) 등이 자산 불평등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 바 있고, 김문수·백종성(2024), 정준호·전병유(2017), 장영

은 외(2017)은 특히 주택자산이 자산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구의 자산보유액 대부분이 실물자산이고, 그 대부분이 주택

자산임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의 불평등

은 소득의 불평등과 연계되어 분석되기도 한다. 전병유·정준호(2014)는 소득-

자산의 결합분포를 이용하여 다중격차를 분석하였으며, 강신욱 외(2016)는 소

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고려할 때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엄격한 자산기준선

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달리 자산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수단이 다양하지 않아 정책과제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전승훈·임병인(2008), 김종철 외(202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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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한국의 자산 불평등

 자료: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다. 건강 불평등

(1) 국외 건강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은 개인이나 인구 집단 간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서비스 이용에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불공정한 차이를 의미한다. OECD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이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교육 수

준, 소득, 성별, 지역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ECD, 2023). 구체적으로 OECD는 건강 불평등을 평가할 때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영역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 결과

(health outcomes)의 격차로, 자기평가 건강상태, 만성질환 보유율, 조기사망률 

등을 통해 측정한다. 둘째,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차이(access to care)로, 특히 

소득 계층별 의료서비스의 지연 혹은 미충족 의료의 격차를 포함한다. 셋째, 

건강 행태(health behaviors)의 차이로서, 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과 같은 생

활습관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 밖에 의료자원의 지역적 

(a) 소득분위별 자산, 부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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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regional disparities)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의

료 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평가된다.

OECD 회원국들의 건강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

다(OECD, 2023).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소득 하위 20%의 개인은 상위 20%

에 비해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비율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Ⅰ-9]은 EU 국가를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

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고소득 국가에서 낮은 경험률을 보이며 한 국가 내에

서도 소득이 높은 계층이 낮은 경험률을 보여 이들의 의료 소득에 의한 의료 

격차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 평가에서 소득 최상위 계층

은 80% 이상이 ‘좋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 계층에서는 약 60%에 불과해 상

당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만성질환에서도 국제적 건강 불평등은 명확히 드러난다. OECD 평균을 기

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43%에 이르는 반면, 상위 20%에

서는 27%에 불과하여 격차가 크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은 특히 

하위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비만, 흡연, 과음, 운동부족 등 건강 위험 행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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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Health at a Glance 2023」, 2023. 

한국의 경우 건강 불평등은 특히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행태의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OECD, 2020). 수도권

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크며, 지방에서는 민간의료시설이 부족

하여 공공 보건소가 일차 의료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실정이다. 사회경제적으

로 저소득층과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고, 특히 

교육 수준에 따른 비만과 신체활동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뚜렷한 특성을 나타

낸다.

(2) 국내 건강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국내에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앞서 소개한 평가요소들에 충실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와 건강 불

평등 간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연(2020)은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한국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은 고용 형태, 임금 수준, 사업체 규모, 교육 

수준,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불안정 고용 근로자, 저임금 근로

자, 소규모 사업체 근무자,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근로자는 건강에 불리한 조

건에 다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김민, 박선주(2023)은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

[그림 Ⅱ-7] EU 국가의 소득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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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능력인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건강문해력의 대리변수

로 사용한 결과 교육 수준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Jeon et al. (2023)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건강 불평등

을 성별, 소득 수준, 장애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염률에서

는 중년 여성에서 높은 수준이 나타났지만,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남성, 저소득

층, 장애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 건강 악화 위험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줬다.

Jung et al. (2024)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인의 건강수명과 그에 

따른 성별, 소득,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수명

이 높았으며, 소득 하위(Q1)와 상위(Q5) 계층 간 격차는 2008년 7.94세에서 

2020년 8.67세로 증가하였다. 이 중 5.90세는 Q1과 Q2 간 격차에서 비롯되어, 

하위 소득층 내 건강격차가 뚜렷함을 발견했다.

라. 교육 불평등

(1) 국외 교육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교육 불평등은 양적 불평등과 질적 불평등으로 구분된다. 양적 불평등은 

고등교육 진학 여부, 교육 이수 연한 등 교육 기회의 접근성에 관한 차이를 

의미한다. 질적 불평등은 입학한 교육기관의 유형·서열이나 시험 성적과 같은 

성취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교육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이다. SES는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등을 포함하며, 자녀의 교육 성취에 사교육 자본, 사회적 자본 그

리고 문화자본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교육 불평등 연구는 소득이나 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불평등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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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자료의 문제에 의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첫째, 척도의 문제이

다. 소득이나 부의 크기를 측정하는 문제는 어렵지만 화폐가치라는 단일한 척

도가 존재한다. 반면, 교육 불평등은 측정대상에서 문제가 생긴다. 내신성적은 

측정 주체가 단일하지 않다. 특목고/자사고 진학이나 우수대학, 우수학과 진학

은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정보획득의 문제이다. 가용한 자료에

서 진학한 대학이나, 학과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

로 교육 성취를 측정한 학력고사 점수 또는 수능 점수등이 존재하지만, 매우 

한정적인 자료에서만 사용 가능한 실정이다.

교육 불평등의 국제비교는 제한적이다. 국가간 제도의 상이함과 국제비교

의 근거가 되는 시험의 문제 등의 요인으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같은 국제 성취도 평가만을 통해 국가비교가 가능하다. 두 자료 모두 

한국 기준 중학생의 성취를 국제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대학입시 또는 고교성취도와 관련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PISA는 15세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성취도를 통해 각국 교육 시스

템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측정하는 국제 비교조사다. 2022년 PISA 결과에 따

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사

회경제적 지위, 성별, 학습 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OECD, 2023). 한국 학생들은 수학(23%), 읽기(13%), 과학(16%) 영역에서 상

위 성취자(Level 5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기초 학업 수준 미

달(Level 2 미만) 비율도 증가하여, 2012년 대비 수학·읽기·과학 모두에서 7%p 

상승하였다. 이는 고성과와 저성과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Ⅰ-10]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구분한 뒤 집단별 

수학성적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한국 내 상위 25%와 하위 25% 집단 

간 수학 성적 차이는 97점에 달한다. 또한 전체 학생의 41%가 국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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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상위 20%에 속해 있어 높은 SES 집단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회복력 

있는 저소득층 고성취자 비율은 11%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제한적이다.

[그림 Ⅱ-8] 국제적 사회경제적수준(SES)에 따른 집단별 수학성취도의 평균

  자료: OECD, 「PISA 2022 Results」, 2023. 

(2) 국내 교육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전통적으로 계층 상승의 핵심 경로로 기능해왔다. 

특히 고등교육은 노동시장 진입과 소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

육 불평등은 단순한 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전반을 재

생산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불평등은 그 자

체가 결과이자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다음 단계의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은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 정책에 따라 중등 및 고등교육 진학률이 꾸

준히 증가했고, 1990년대 대학설립 자율화 이후 대학 진학률도 급등하였다. 

최근에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양적 불평등은 거의 해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다. 1970~80년대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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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중심의 경쟁은 이후 대학 서열화와 입시 과열로 이어졌고, 이는 사교

육 수요 증가와 함께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형성했다. 수시·정시 이원화, 내신 

경쟁,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등 입시 다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중

심의 사교육이 질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치·한·약대 등 

특정 전공 중심의 새로운 서열화가 형성되며, 고등교육 내부의 구조적 분화가 

강화되고 있다.

김지연·박순용(2022)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 불평등을 주제로 한 

국내연구 38편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진학률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 진학과 특정 전공 선택에 

있어 계층 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SES)는 자녀의 고등교육 진입과 성과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단순한 진학 여부를 넘어서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으로 진학했는가라는 질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명문대학이나 의·치·약학계열 진학 확

률은 SES가 높은 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며, 이는 이후 노동시장 성과까지

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마. 노동 불평등

노동 불평등은 흔히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논의된다. 박명준(2018)은 노동 

불평등 문제를 두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째, 일자리 창출의 문제

로, 노동시장 기진입자와 비진입자 사이의 불평등의 문제다. 둘째는 노동시장

에서의 양극화와 이중구조화의 문제다. 노동시장 기진입자들 사이의 “기회와 

보상의 차이, 즉 사회적 시민권의 축소 문제”(p. 52)로 나뉘어진다. 여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임시직,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임금 등 근

로조건의 격차가 제시될 수 있다. OECD(2025)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임금(wage)과 인구사회학적 차원에서, 분배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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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동력 부족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력의 부족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로 조건을 꼽

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진입을 막고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임

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 운송 및 저장(transportation and storage), 숙박 및 음

식업, 여성과 이주민이 과다하게 고용된 건설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산업 

분야는 개선되지 않는 낮은 임금과 정신적, 신체적 위험이 지속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일자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의 질 개선

을 우선하고 지역별(regional) 편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추이를 분석한 이병희(2022)가 임금구조기

본통계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에서 

임금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분산을 사업체 사이와 사업체 내부의 분산으

로 나누어 보면, 임금 불평등의 변화는 사업체 간 임금 격차 변화에 의해 주

로 발생했다. 이병희(2022)는 또 기업 간 임금 격차의 증가가 기업 간 근로자 

숙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요인 분해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임

금 불평등 변화는 근로자 숙련보다 기업 측면의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불

평등이 증가한 1994~2008년에는 근로자 숙련과 무관한 기업 임금 프리미엄의 

분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8~20년에는 기업 임금 프리미엄 분산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즉,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명록(2024)

도 광업·제조업 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 시장집중도는 산업 내 상위 1% 기업

과 나머지 기업 간 임금 불평등의 약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

시장의 불평등은 흔히 소득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설명된다(장지

연, 이병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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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여 불평등

정치나 사회 영역에서 참여의 불평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인 정치 참여 형식은 투표다. Wolfinger & Rosenstone(1980)은 

소득과 미국인의 투표 참여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서 극빈층은 현격하게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인다고 분석하며, 소득이 투표에 미칠 수 있는 이유를 다음

의 다섯 가지로 나눠서 제시했다(권혁용, 한서빈, 2018, p. 65 재인용). 첫째, 

저소득층은 생계 문제로 정치에 참여할 틈이 없다. 둘째, 고소득층은 정치 참

여에 관심이 높은 직업을 가진다. 셋째, 고소득층은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규

범과 네트워크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고소득층은 정치·사회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하고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고소득층은 저소득

층에 비해서 현재 시스템에 이해관계를 더 크게 가진다. Lancee & Van de 

Werfhorst(2012)는 유럽연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24개 국가의 소득 불평

등 수준과 사회적 참여 수준을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불평등의 부정적 효과가 완화된 결과, 시민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 참여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희소하다. 이를테면, “한국의 투표참여 

연구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알기에, 거의 전무하

다.”(권혁용, 이서빈, 2018, p. 63). 권혁용, 이서빈(2018)은 관련해서 ‘정치적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를테면, 소득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다. “분명한 것은, 소득 불평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이다.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정당의 선거 전략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데, 소득에 따른 정치적 반응성의 불평등이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어렵게 한다”(p. 62). 이들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

차(income bias in voting)를 확인했다. 즉,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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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확률이 높아졌다. 김태완 외(2022)는 정치적인 참여에서의 취약계층이 과

소대표되는 문제가 정치 과정을 왜곡하고, 정책을 왜곡하면서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를 심화하는 악순환고리를 개념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림 Ⅱ-9] 사회참여 양극화에 따른 악순환 구조

자료:　김태완 외(2022) 그림 4-3-1. 

사. 시간 불평등

시간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시간 불

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 기본소득의 지지자로 널리 알려진 

Standing(2024)의 신작 ‘시간 불평등’이 번역됐기 때문이다. Standing(2024)은 

시간을 사유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자본주의의 태동과 성장 과정에서 변화했다

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로 소수의 부를 위해서 다수의 시간이 희생되는 시간 

불평등의 시대가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

에서 아테네인들에게 노동(labour)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노

동과 분리되는 일(work)로 채워졌는데, 여기에서 일은 돌봄, 교육, 공부, 창조

적 작업 등이다. 그에 따르면, 시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에 얽매이지 않

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제공돼야 한다. 시간 불평등은 다른 불



30 ❘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평등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 Standing(2024) 저서의 원

제목도 Time Inequality가 아니라 The Politics of Time이다. 물론 국내에서 시

간 불평등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노혜진(2017)은 시간 불평

등 개념에 대해 논하면서 에 대해서 “소득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 즉 시간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p. 5)가 발생한다

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시간 불평등보다 ‘시간 빈곤(time poverty)’라는 개념이 보다 

친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Vickery(1977)는 일찌감치 시간 빈곤

(Time-Poor)을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시

간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하면서, 개인들이 체감하는 시간 부족의 문제를 넘

어서 시간이라는 자원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상태에 대해서 논의한

다. 시간 빈곤과 소득 빈곤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서로 독립적이기도 하다. 

박세정(2020)은 노동패널 분석을 통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빈곤의 상

이의 추이를 분석했다. 즉, 소득 빈곤층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

시간을 늘려서 시간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중산층은 임금이 높을수록 

시간 여유가 있었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소득 수준이 시간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간 빈곤이나 시간 불평등의 주제는 아직 연구의 여지

가 많다. 다만, 시간 빈곤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 미묘한 점도 염

두에 둘 필요는 있다. 즉, 소득과 자산이 여유가 많은 집단에게 주어진 여가시

간과,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고립돼서 소일거리가 없는 독거가구에게 주어진 

시간의 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 기타 불평등

디지털 불평등은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의 부족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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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것”(김양은, 2019, p. 1)으로 정의된다. 디지털 불평등

은 그 자체가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의 

결핍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를 낳는다. 다만, 디지털 불평등 개념이 정

교하게 벼려져있지는 않는 듯 하다. 디지털 불평등을 정의한 김양은(2019)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을 인용

했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불평등(digital inequality)이라는 표현은 제

시되지 않았다. 

물론 정의에서 묘사된 바와 같은 디지털 불평등의 양상은 다수의 보고서

에서 확인된다. OECD(2021)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의 가용성 등으로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

이 부족했음을 보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

면 사람과 장소(people and place)간의 분열이 심해질 수 있음도 지적했다. 

성별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권한과 지위, 이해관

계에 대한 접근이 성별로 제한되는 상태”(김혜순, 2004, p. 11)로 정의된다. 김

혜순은 남녀의 성을 매개로 오랜 역사 속에서 존재해 온 성 불평등은 가장 

“가장 중층적이고 복합적”(p 12)이라고 설명했다. 성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는 두 집단을 상정하고, 한쪽인 여성이 견뎌온 불이익을 노정했다는 점에서, 

성 불평등이 격차 및 차별 개념과 맞닿아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OECD 개

발센터의 사회제도 및 성별 지수(Social Institutions &　 Gender Index 

Dashboard, SIGI)는 25개의 변수로써 179개국의 사회제도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네가지 영역에서 측정하고 있다. 네가지는 가족 내 차별, 신체적 완전

성 제한, 생산과 재정에 있어서의 접근성,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그림 Ⅰ-12]

는 2023년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권리와 권한 부여 기회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과 사회적 규범 및 관행을 고려하여 성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지수의 취지가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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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로 선택하면 한국과, 세계(179개국), 아시아, OECD 가입국의 각 지수

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수치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먼저 사회제도에 있어서

는 19.8점이며, 세계는 29.2점, 아시아는 37.2점, OECD는 15.3으로 세계적 수

준과 아시아에 비해서는 나은 형편이지만, OECD에 비해서는 차별 수준이 높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는 세계에 비해서도 사회제도에 있어 여성 

차별이 높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불평등의 영역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환경 불평등

(environmental equity), 주거 불평등, 세대 불평등, 지역 불평등, 돌봄 불평등, 

심리적 불평등 등이다. 더욱이,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뜻하는 의미에

서, 성적 지향에 따른 불평등, 장애에 따른 불평등, 이주자 및 난민에 대한 불

평등 등이 있다. 후자의 범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격차 및 심한 경우, 

혐오까지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성별 불평등과 유사하다.

[그림 Ⅱ-10] 사회제도와 젠더 인덱스

자료: OECD, 「Social Institutions & Gender Index Dashboard」, 2023, https://www.oecd.

org/en/data/dashboards/social-institutions-gender-index.html?oecdcontrol-18ae15c5e

9-var1=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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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불평등의 개념 및 다양한 영역들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불

평등 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불평등(multiple inequality) 개념에 입

각한 접근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차원 불평등 개념의 이론적 배경에는 

Sen(1980)의 역량이론이 있다. Sen(1980)은 한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소득에 

한정되지 않으며,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차원과 연관됐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만으로는 다양한 불평등을 구성하는 역동과 구조 속에서 개인의 

후생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다차원 불평등의 관점에 서

면, 한 사회의 불평등 구성(inequality configuration)은 “해당 사회의 다양한 차

원에서 나타내는 불평등들의 집합체”(Barbabela, Pellicer, Wegner, 2022, p. 1)

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다차원 불평등의 양상 및 상호관계에 주목

할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불평등들이 서로 인과 및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① 핵심 불평등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즉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면 다른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② 개별 불평등 문제를 서로 독립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개별적인 해결 

방식을 취하거나, ③ ①~② 의 중간 정도에서 혹은 ④ 제 3의 방식의, 학술적 

분석 혹은 정책적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불평등에 대한 접근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득 중심 사고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다.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가장 흔하게 사용된 지표가 1인당 GDP 등 소득이었

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에서 교육, 건강, 관계 등 비물질적 차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인도계 후생경제학자인 Armartya Sen

이 있다. 앞서 논의한 Sen(1980)의 역량이론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주도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개발로 이

어졌다(Sen, Anand, 1994). 인간개발지수는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GDP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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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했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회의 성원들의 건강 및 교육, 소득 수준

을 종합해서 반영한 결과물이다. Stiglitz, Sen, Fitoussi(2009)이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인간의 웰빙은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p. 14)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두 여덟 개의 차원이 “동시

에(simultaneously)” (p. 14)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여덟 개 차원

은 ① 물질적 생활 수준(소득, 소비 및 부), ② 건강, ③ 교육, ④ 개인 활동

(일 포함), ⑤ 정치적 목소리와 거버넌스, ⑥ 사회적 연결과 관계, ⑦ 환경(현

재와 미래 조건), ⑧ 경제적 및 신체적 불안정성으로 제시됐다. OECD(2011)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핵심지표로 제시한 ‘Better Life Index’에서도4) 웰빙을 구

성하는 요소로 다음의 11가지를 제시했다. ① 소득 및 부, ② 직업 및 소득, 

③ 주거 조건(Housing Conditions), ④ 건강 상태, ⑤ 일과 삶의 균형, ⑥ 교육 

및 기술, ⑦ 사회적 연결, ⑧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⑨ 환경 품질

(Environmental Quality), ⑩ 개인 안전, ⑪ 주관적 웰빙이다. 불평등의 측정에

서도 이러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소득과 다른 지표와의 비동조화도 관찰된다. 과거에는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단일한 변수로서 의미가 컸다.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질과 건

강 등 다른 지표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 

평균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다른 지표와의 비동조화가 발생했다. 대표적

인 예가 유명한 ‘Easterlin Paradox’나 ‘Wilkinson hypothesis’다. Easterlin 

Paradox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서 행복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소득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변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과 소득의 성장률 간에 유

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Easterlin, O’Connor, 2020). 이러한 주장도 

분석 대상 국가, 분석 자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Stevenso, 

4) OECD(2011)도 ‘Better Life Index’의 생성에서 “Stiglitz et al. (2009)의 제안에 

밀접하게 의존”(p. 18)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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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es, 2008), 과거 고도성장 사회 특유의 소득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데 일조한 역할이 크다. Easterlin의 역설은 인간의 삶에서 비경제적 요인, 즉 

사회적 신뢰나 건강, 환경의 요소를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 Wilkinson의 가설

도 크게 보면, Easterlin Paradox와 유사하다. Wilkinson & Pickett(2009)는 국

가 간 국제 비교 및 미국 주간 비교분석을 통해서 소득과 건강과의 관계를 분

석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건강 결과 사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국

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 

수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제언이었다. 이러한 가설에 반하는 분석

(Baek & Kim, 2018)도 적지 않게 제기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길

이 소득 증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셋째,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돌봄이나 외로움과 같은 관계

의 의제가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관심은 

이른바 ‘구사회적 위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상병, 실업, 은퇴, 산재 등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공통점은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 상실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이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결국 위험에서 비롯되는 빈곤화를 막거

나, 이미 빈곤해진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21

세기에 들어선 복지국가는 돌봄, 고립, 은둔, 외로움, 관계 단절 등과 같은 사

람 사이의 관계 문제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여성 노동 시장 진출 증

가,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돌봄 및 여가 수요 

충족 기능의 저하다. 둘째, 생리적 욕구 및 경제적 안정 욕구가 보장된 인간이 

자연스럽게 바라는 사회적 욕구 및 존경 욕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Maslow(1943)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다섯가지 욕구(생리적 욕구, 신체

적·경제적 안정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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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충족돼야 후행욕구를 순서대로 충족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인정 

혹은 관계 문제는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는 참여, 돌봄, 외로움과 같은 보다 미세 영역으로 나뉘어

진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적인 불평등을 주목하는 대신, 다차원적 불평등의 양상을 분석

하는 데에는 다양한 불평등의 기저에 작용하는 동적인, 그리고 인과적인 흐름

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이를테면, 소득 불평등을 결과로 본다면,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확대 혹은 감소를 초래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건강, 교육, 노동, 성별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의 순환 고리

를 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다차원 불평등의 이론적 총합에서 어느 차원의 

불평등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또한, 다

양한 불평등이 특정 인구집단에 중복적으로 누적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

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개입을 통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킹핀’을 찾아야 하는 필요와 직결된다. 

다섯째, 다차원적 불평등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다양한 불평등 지

표들을 묶어서 단일 지수화함으로써, 전체 불평등의 양상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은 욕구와 연관된다. 앞서 살펴본 인간개발지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

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견해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다차원적인 현실을 1

차원적인 하나의 지수로 요약하려는 지표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불투명성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 소득 불평등, 의료, 교육 등등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Piketty, 2014, pp. 52-53). 

다차원 불평등 개념을 활용한 접근이 가질 잠재적인 한계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무엇보다 불평등이 분산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평등의 동적

인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개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빈곤



 
❘ 37

Ⅱ.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대한 검토

이나 사회적 이동 개념이 불평등의 대물림, 악화, 확대, 악순환을 분석하고 관

련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에 적절할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

는 변수들이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수용하더라도, 다차원 뒤에 붙는 개념이 불

평등일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불평등의 어떠한 면모에 학술적·정책적인 관심이 있는지와 직결

되는 문제다. 혹은, 다차원 불평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불평등의 면모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역동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영역별 불평등 현황 및 추이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다차원 불평

등 현황과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 다차원 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

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관찰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위해서는 먼

저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분석은 다차원 분석을 위한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한국의 다차

원 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유럽 등 다른 복지국가와 국제 비교를 통해서, 한국

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다차원적 불평

등 통계 분석을 통해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생산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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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1. 머리말

가.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중요성

3장에서는 한국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 분석한다. 경제생활의 궁

극적 목표를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다고 한다면, 소득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

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resource)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행

복은 그가 향유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시장경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소득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소득은 개인이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크기를, 나아가 개

인이 누리는 행복의 크기를 가장 잘 대표하는 대리변수(proxy)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소득의 부족을 통해 빈곤을 정의하고, 다른 어떤 불평

등보다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자산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누리는 행복과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은 소득을 축적함으로써 형성되는 경제적 자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와 미래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재산

소득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자산의 처분을 통해 자본이득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재화의 가격 상승에 비해 자산의 가격 상승이 클 경우 자산의 불평

등은 소득의 불평등과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규범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규범적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

에서 각각의 격차와 불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실증

적으로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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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자료 및 방법 

이 장의 분석에서 사용할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4년)> 

자료이다. 이 자료는 매년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등

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5) 이 조사에서 소득은 전년도의 가구 소득이다. 따라서 

전체 분석 대상 기간에서 소득은 2011~2023년, 자산은 2012~2024년 기준이다. 

다만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분석할 때는 소득 기준년도로 통일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항목의 경우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자료

를 보완한 값을 제공한다. 행정자료의 이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일

부 시계열의 일부 단절이 발생했다. 행정자료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6년(소득 기준)과 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행정자료를 추가로 사용하

기 시작한 2020년(소득 기준)은 그 이전 연도와 시계열이 단절된다. 아래에 

소득의 격차나 불평등에 관한 그래프에서 2016년과 2020년 전후를 단절하여 

표기하였다.6) 

통상적으로 소득 분배에 관한 분석에서는 가구 단위의 소득을 이용한다. 

가구는 정의 상 소득을 각 개인(가구원)의 소득을 모아서(pooling) 함께 소비하

는 경제 생활의 공동체이다. 소득이 없는 개인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통해 

경제적 생활을 영위한다. 그런데 이때 가구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원 수가 

다를 경우 개인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원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를 감안하는 

방법으로 균등화지수를 적용한다. 이 장에서는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

근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한편 소득 분배의 분석에서 가구 단위로 비교할 것인가 개인 단위로 비교

5) 2024년 자료의 조사 가구는 18,314가구이다. 

6)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

표 통계는 이러한 단절을 사후적으로 보정하여 계산한 결과들이다. 이 장에서 

산출한 일부 소득분배지표의 값들이 <국가통계포털>와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

는 이 때문이다. 



40 ❘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예컨대 중위소득을 구할 경우 가구 단위의 중

위소득인지 개인 단위의 중위소득인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소

득을 10분위로 구분할 때도 각 분위에 동일한 비율(10%)의 가구가 포함되도

록 할 것인가 인구가 포함되도록 할 것인가가 쟁점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소득 분배 분석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개인 단위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가중치가 필요한 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가중치 

값에 가구원 수를 곱함으로써 개인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소득과 달리 자산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균등화지수를 적용하

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자원의 공동 사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하

기 위해서인데 자산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균등

화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만큼 자산 불평등 분석에서는 분석 단위를 가구로 하

였다. 다만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분석할 때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산

도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고 분석의 단위도 개인으로 통일하였다.7) 

가구 소득과 자산은 다양한 원천으로 분해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에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과 각종 

이전 소득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소득과 자산 각각에 대해 두 가

지 대표적인 범주를 사용하기로 한다. 우선 소득은 시장소득(market income)과 

처분가능소득(또는 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두 범주를 사용한다. 각각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7) 소득과 자산에 이와 같이 균등화지수를 적용/미적용한 예에 대해서는  

OECD(2008, 2013)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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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총자산과 순자산 두 범주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총자산 = 금융자산 + 실물자산

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금융부채+임대보증금)

다. 불평등의 하위 개념

이 장에서는 불평등의 구체적 양상을 다시 격차, 불평등, 극화

(polarization)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각각은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먼저 소득, 자산의 격차는 주로 소득, 자산 분포상의 지위가 아닌 외생적 

기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소득과 자산 수준을 집단별

로 비교하고 집단간 격차를 분석할 때 각 집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

한다. 첫째는 가구 전체가 공통적으로 갖는 가구 특성이다. 가구 유형, 가구의 

거주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구분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성

별, 연령(대),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종사산업 및 직종 등이다. 이하에서는 

가구주의 성, 연령대, 학력 등을 집단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집단을 

소득 분포상의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소득이나 자산

을 분위(quantile)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각 변수의 분위값을 사용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순자산의 분위를 구분할 경우에는 순자산의 분포상의 분위를, 

처분가능소득 분위를 구분할 때는 처분가능소득 분포상의 분위를 이용한다. 

불평등은 소득, 자산의 분포상 특정 위치에 놓인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 5분위 배율은 전체 인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균등

한 수의 5개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최상위 5분위와 최하위 1분위 사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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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배율이다. 이때 집단(분위)를 구분하는 지점은 소득 분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양)극화는 특정한 구분(내생적 및 외생적) 기준에 따라 집

단을 둘로 나누었을 때 두 집단 내부의 동질성이 높아지고 집단 간의 이질성

이 높아지는 정도를 의미한다(Esteban & Ray, 1994). 양극화는 개념적으로 불

평등의 연장선 위에 있다. 양극화 지수 역시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

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양극화의 추

이와는 별개로 소득 분포의 어느 지점이 양극화를 가장 크게 나타나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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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의 불평등

가. 소득의 집단 간 격차

(1) 가구 특성에 따른 집단 구분

가구는 가구원들의 합으로 구성된다. 가구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 가구원

들로 이루어지는지는 가구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가 가구 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가구원

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연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구가 어떤 연령대의 가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가구의 특성을 구분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표 Ⅲ-1]은 가구원의 연령대와 그 조합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한 것이

다. 각 개인의 연령대는 크게 17세 이하의 아동, 18~64세의 근로 연령대, 그리

고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근로

연령대 가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가구 유형을 크게 구분할 수 

있다(대분류). 이 구분을 좀 더 세분하여 [표 Ⅲ-1]의 10개 유형을 구분하였다

(상세 분류).8)

[표 Ⅲ-1]은 2012년과 2024년의 가구 유형별 비중을 보여준다. 비중은 가

구와 인구 각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은 2012년

에는 7.5%였으나 2024년에는 10.3%로 증가하였다. 인구의 비율로 보면 노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은 2024년의 경우 4.3%로 이 역시 2012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9) 상세 분류를 기준으로 2024년 현재 가장 높은 가구 

8) 상세분류의 9와 10 유형은 그대로 대분류 항목으로 사용하였다.

9) 참고로 이 표에서 노인 1인 가구나 전체 1인 가구의 비율은 다른 조사(예, 인

구주택총조사)의 비율과 다를 수 있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적용하는 

가구 개념이 다른 조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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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보이는 유형은 근로연령 1인 가구(19.6%)이다. 인구 비율 측면에서 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 연령과 노인이 함께 사는(아동 유무와 무관

하게) 가구이다. 전체의 16.4% 인구가 이 유형의 가구에 거주한다.

[표 Ⅲ-1] 가구 유형별 비율 변화

(단위: %)

가구 유형 가구 비율 인구 비율

대분류 상세 분류 2012 2024 2012 2024

노인만 

거주

1.노인 1인 7.5 10.3 2.6 4.3

2.노인 2인 이상 6.8 9.0 4.8 7.6

소계 14.3 19.3 7.4 12.0

근로연령만 

거주

3.근로연령 1인 10.3 19.6 3.6 8.2

4.근로연령 2인 12.5 13.1 8.7 11.0

5.근로연령 3인 이상 15.7 14.2 19.5 15.5

소계 38.5 46.9 31.8 39.9

근로연령 + 

아동

6.근로연령2+아동1 8.7 7.4 9.0 9.3

7.근로연령2+아동2이상 16.3 8.9 23.7 15.5

8.근로연령 3인이상+아동 6.4 3.2 10.0 6.0

소계 31.4 19.5 42.8 30.8

           9.근로연령+노인(아동무관) 13.7 13.3 16.3 16.4

           10.기타 2.1 1.0 1.9 1.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는 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2024년.

일반적으로 아동과 노인층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

우이더라도 근로연령대의 취업 가구원에 비해 소득이 낮다. 따라서 가구의 소

득은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그림 Ⅲ-1]과 [그림 Ⅲ-2]는 각각 가구 유형

을 상세분류, 대분류로 구분하였을 때 각 유형 간 격차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보여준다. 이 그림들을 보면 가구 유형별 소득수준의 차이가 확연하다. 

위해 따로 사는 배우자나 학업을 위해 따로 사는 미성년의 자녀도 가구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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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Ⅲ-1]에서 기준 집단은 근로연령만 2명 거주하는 유형이다.10) 

이 유형의 처분가능소득은 2011년에는 2,409만원이었고 2023년에는 4,608만원

이었다. 이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연령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와 근로연령 3인 이상 +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는 소득

이 항상 더 높았다. 근로연령 2명과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 역시 최근 들어서

는 소득이 더 높았다. 이 그림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는 노인 

1인 가구이다. 2023년의 경우 기준 집단 대비 약 37%의 소득에 불과하다. 2

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집단 대비 약 61%이다.

[그림 Ⅲ-1] 가구 유형(세분류)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10) 가구 유형별 소득값은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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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에서는 가구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

다. 이 그림에서 기준 집단은 근로연령대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높은 유형이 2인 

이상의 근로연령대 가구원과 아동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기준 집단의 약 

97%(2023년)의 소득 수준을 보인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노인으로만 구

성된 가구 유형으로 기준 집단 소득의 약 51% 소득 수준을 보인다. 전체적인 

상대적 소득 수준 추이를 보면 기준 집단과 다른 집단의 격차는 미세하지만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확대된 기초연금의 지급과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아동수당의 지급 등은 노인과 아동이 있는 가구의 처분가

능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고 이것이 근로연령대 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과 상대적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Ⅲ-2] 가구 유형(대분류)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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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가구의 거주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Ⅲ-3]은 수도권 거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00으로 보

았을 때 비수도권 가구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보여준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비수도권 소득의 상대적 수준은 90.5%에서 87.1%로 하락하였

고 이후 대체로 87~8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의 상대적 수준은 전

년 대비 하락하였다. 

[그림 Ⅲ-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처분가능소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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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참고로 [그림 Ⅲ-4]는 같은 자료를 이용하되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지역별(광역 자치단체별) 소득 격차이다. 이때의 소득 범주는 

가구 경상소득11)이다. 세종, 경기, 울산, 서울 등이 전국 평균(연간 7,185만원)

11)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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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소득이 높다. 인천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점을 고려하더

라도 경기와 서울 등이 포함된 수도권의 소득이 비수도권의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4] 광역별 경상소득 격차(2023년)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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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가구주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격차

이제 가구주의 인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집단 간 소득 격

차에 대해 살펴보자. 가구 전체의 소득에서 가구주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가구주의 주요 인적 특성이 가구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가구주 인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Ⅲ-5]는 가구주의 성별로 집단을 나누었을 때 두 집단의 처분가능소

득 격차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보여준다.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남성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여성 가구)의 소득보다 높다. 2023년 기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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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은 남성 가구의 72%이다. 다만 남성 대비 여성 가구주 가구소득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고 그 결과 성별 가구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양

상을 보인다. 

[그림 Ⅲ-5] 가구주 성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6]은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 집단 간 소득 

격차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가구주 연령이 55~64세인 기준 집단은 2023년 

시점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다. 2011년의 경우 45~54세 가구가 

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순서가 바뀌었다. 최근 들어 집단 간 격차의 변화

는 연령대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준 집단과 소득 수준이 유사했던 45~54

세의 경우 상대적 소득 수준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25~34세의 청년 가구주도 

최근 들어 기준 집단과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35~44세나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집단과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여왔으나 2023년의 경우 

다시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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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가구주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7]은 가구주의 학력별 소득 격차를 보여준다. 여기서 비교 기준 

집단은 가구주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구로, 이 집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2023년 현재 고졸 가구는 대졸 가구의 78.0%, 중졸과 초졸 이하 가구는 각각 

62.8%, 47.3%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소득 격차의 변화 추이를 보면 고졸 가

구와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졸 가구와의 격차는 최근 들어 다시 확

대된 양상이다. 중졸과 고졸 가구의 격차도 확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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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가구주 학력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마지막으로 [그림 Ⅲ-8]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

간 소득 격차 변화를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자, 무직 등 4 집단으로 나누었고 상용근로자 가구가 기준 집단이다. 기준 

집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2023년 시점에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자영자 

가구의 소득은 92.4%,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63.1%이다. 2020년 이후 상용근

로자와 자영자 가구의 소득 격차는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구와의 

격차는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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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가구 소득의 집단간 격차는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와 기준 집단과 비

교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성별 구분에서는 집단 

간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령대별 구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처럼 집단 간 격차의 변화는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격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소득의 불평등과 관련된 지표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나. 소득의 불평등

[그림 Ⅲ-9]와 [그림 Ⅲ-10]은 각각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분위 배율 

변화를 보여준다. 5분위 배율은 전체 인구를 5개 분위로 나눈 후 최하위 1분

위 대비 최상위 5분위의 소득을 배율로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10분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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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전체 인구를 10개 분위로 나눈 후 1분위 소득 대비 10분위의 소득을 배

율로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의 경우 5분위와 10분위 모두 최근 들어 감소 추이를 보인다. 이

는 2012년~2021년의 시장소득 10분위 배율 증가 추이와 비교된다. 5분위 배

율의 경우에도 2010년대 전반을 통해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 하

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Ⅲ-9] 시장소득의 분위 배율 변화

(단위: 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10]을 볼 때 처분가능소득의 10분위 배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

이는 것은 시장소득의 경우와 대비된다. 특히 시장소득 배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 2016~2019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은 2017년을 제외하면 지속적

인 감소 추이를 보였다. 2020년 이후 10분위 배율과 5분위 배율 모두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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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처분가능소득의 분위 배율 변화

(단위: 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11]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변화를 보여준다. 두 

소득 범주의 지니계수 모두 최근 들어 하락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2016

년~2019년의 기간 동안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움직임은 상반

된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악화하는 모습을 보인 반

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22년 이

후 하락세를 보인다. 2021년 이전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상승 또는 횡보하

는 반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하락하였다. 두 소득 범주 간 지니계수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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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이러한 경향은 가구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

정된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 1조원이 넘는 사회보장제도들이 신설되

거나 확충된 것이12)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금의 

확대나 아동수당의 도입, 근로장려금의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시장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었던 시기에도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은 줄어들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2)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언급하자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2008년)와 확대(2015년), 

가정양육수당(2013년)과 아동수당의 확대(2019년), 부모급여의 도입(2023년) 등

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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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임금의 불평등과 최저임금 변화

(a)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변화 (b) 최저임금의 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연도; 최저임금위원회.

주요 사회보장제도들이 주로 노인이나 아동 등이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

원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근로연령대 집단의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Ⅲ-12]의 

왼편은 2011년~2013년 동안 5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변화를 보여준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통해 살펴본 임금 불평등

은 2014년을 정점으로 이후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2년간 다시 불평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변

화는 저임금층의 소득 증가에서 비롯된 바 크고,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

되는 것이 최저임금의 수준의 빠른 증가([그림 Ⅲ-12]의 오른쪽)이다. 임금 불

평등의 완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지난 10여년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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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의 극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득의 극화(polarization)는 소득 분포가 두 개(혹은 그 

이상일 수 있다)의 극(pole)이 형성되는 모습과 같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두 집단 사이에 이질성(평균적인 소득 격차)은 커지며 각 집단 

사이의 동질성(소득 불평등)은 감소할 때 극화 현상이 진행된다. 

그런데 전체 집단을 둘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점을 기준으로 구분하

는가에 따라 극화의 정도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각 분위수별로 양극화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Ⅲ-1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P10 ~ P90 

은 전체 인구를 10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각 분위를 구분하는 값(분위수)들이

다. P10부터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양극화지수는 점점 커지다가 P70에서 최대

가 된다. 즉 전체 집단을 처분가능소득에 따라 하위 70%와13) 상위 30%로 나

누었을 때 양극화의 정도가 가장 커진다는 것이다.

[그림 Ⅲ-13] 집단 구분 분위수(처분가능소득)별 양극화 지수(2023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13) 2023년 소득 기준 하위 70%의 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은 약 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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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소득의 양극화지수 변화(중위값 기준, α=1.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마지막으로 [그림 Ⅲ-14]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한 양극화

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전체 가구를 두 집단(중위소득 미만 가구 vs. 중

위소득 이상 가구)으로 구분했을 때 두 집단 사이의 군집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집단 간 양극화 정도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하위 50% 인구의 소득 점

유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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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의 불평등

가. 자산의 집단 간 격차

이 절에서는 자산의 집단 간 격차와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

저 [그림 Ⅲ-15]의 가구 유형 간 순자산 격차를 보자. 여기서의 가구 유형은 

[표 Ⅲ-1]의 대분류에 따른 것이고 기준 집단은 [그림 Ⅲ-2]와 같이 근로연령

대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 유형이다. 

가구 유형별 순자산 격차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Ⅲ-2]에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기준 집단이었으나 [그림 Ⅲ-15]

에서는 순자산이 가장 높은 집단이 근로 연령과 노인으로 구성된 유형이고 다

음이 근로연령 2인 이상과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기준 집단인 근로연령

으로만 구성된 유형의 가구의 순자산 순위는 그 다음이다.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순자산 수준은 2024년의 경우 기준 집단의 97.2%로 거의 유사한 수준

이다. 기준 집단과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

되고 있다. 반대로 근로연령대와 노인으로 구성된 유형과의 순자산 격차는 계

속 확대되는 추이이다. 요컨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순자산 증가 속도가 상

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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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가구 유형(대분류) 간 순자산 격차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16]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순자산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순자산 규모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2년부터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참고로 [그림 Ⅲ-17]은 광역 자치단

체별로 순자산을 비교한 것이다. 순자산의 보유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세종, 경기의 순이다. 2024년의 전국 가구 평균 순자산이 44,894만원이었는데, 

이 세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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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지역별 순자산 격차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17] 광역별 순자산(2024년)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국가통계포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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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은 가구주 성별 순자산 격차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이 가구

주인 가구 대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024년 기준 52.3%

이다. 소득(처분가능소득)의 격차에 비해 더 크다. 소득 격차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순자산의 격차는 확대 추이와 감소 추이가 교차하는 양상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이이다. 

[그림 Ⅲ-18] 가구주 성별 순자산 격차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19]는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의 격차를 보여준다. 기준 집단은 

가구주의 연령이 55~64세인 가구이다. 이 유형의 가구의 보유자산이 가장 높

다. 다음으로는 45~54세이고 그 다음이 65세 이상인 가구이다. 소득의 경우에 

비해 순자산 보유액에서는 65세 이상 가구와 기준 집단 가구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 63

Ⅲ.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림 Ⅲ-19]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격차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연령대별 소득의 격차와 순자산 격차의 또 다른 양상은 최근 들어, 특히 

2022년 이후 기준 집단과 다른 연령대의 순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

인다는 점이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층 가구와의 격차는 2016년 이후 지속적

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나. 자산의 불평등

다음은 가구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Ⅲ-20]과 [그

림 Ⅲ-21]은 각각 총자산과 순자산의 분위 배율을 통해 자산 불평등의 변화를 

보여준다. 총자산 보유 하위 1분위의 경우 자산 보유액이 작다. 10분와의 격

차는 소득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자산 10분위 배율이 소득 10분위 배

율에 매우 크게 나타나며 변화 폭도 큰 편이다. 반면 5분위 배율은 상대적으

로 변화 폭이 작다. 2024년 기준으로 총자산 5분위 배율은 약 62배이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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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배율이 이전 시기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았으나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총

자산의 분위 배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Ⅲ-20] 총자산 분위 간 배율 변화

(단위: 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21]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이후 순자산의 5분위 배율은 감소

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순자산 10분위 배율은 음(-)의 값을 갖는데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이는 하위 1분위의 순자산이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음의 순자

산을 갖는다는 것은 자산에 비해 총부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근의 10분위 배율 곡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음수의 절대값이 커지

기 때문이다. 이는 1분위의 순자산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음의 값을 갖고, 동시

에 10분위의 순자산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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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순자산 분위 간 배율 변화

(단위: 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순자산 5분위 배율의 경우 2023~2024년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

데, 이는 총자산의 변화와 다른 양상이다. 이는 자산보유액이 큰 계층의 부채 

보유액 변화를 통해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Ⅲ-22]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 이후 총자산 기준 10분위와 1분위의 부채 보유

액 격차가 증가하였다. 이 그림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했을 때 최

상위 분위와 최하위 분위의 부채액 격차를 배율로 보여준다. 고자산층의 부채

와 저자산층의 부채 모두 2020년 이후 감소했으나 고자산 분위의 부채 감소 

속도가 저자산 분위에 비해 느렸고, 이것이 순자산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5분위로 나누어 고자산 분위와 저자산 분위의 부채를 비교

할 때에도 최근 그 배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는 최상위 자산 계층의 부채액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임을 유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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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그림 Ⅲ-23]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Ⅲ-22] 총자산 분위 간 부채배율 변화

(단위: 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23]은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를 보여준다. 총자산과 순자산 지니

계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2023~2024년 간에

는 지니계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총자산의 지니계수에 비해 순자산의 지니계수가 높다는 것이다. 고자산층일수

록 부채 보유액이 높지만 총자산 대비 부채액의 비중은 고자산층에서 더 낮다

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총자산 1분위의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은 약 81%인 반면 10분위의 비율은 약 16%이다. 



 
❘ 67

Ⅲ.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림 Ⅲ-23]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2024년의 가구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가구 총자산의 70.5%는 

부동산이다.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거주 주택 전세보증금의 비중이 6.8%인 점

을 감안한다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4]는 주택 가운데 특히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자산의 불평등 변화와 관련하여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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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 단위 면적당 아파트 중위 가격 변화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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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각연도

[그림 Ⅲ-24]는 전국과 서울, 수도권의 단위 면적당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주거용 자산이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격차는 자산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16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지역별로 상

승 속도가 달랐고 2023~2024년의 가격 변동 추이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다. 자산의 극화

마지막으로 자산의 극화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Ⅲ-25]는 2024년

의 순자산 분포를 이용하여 순자산 분위값 변화에 따른 양극화지수의 변화 추

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L10, L20 등은 각각 순자산을 10분위로 구분할 때의 

분위수를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L80, 즉 순자산 보유액에 따라 전체 

가구를 하위 80%와 상위 20%로 구분할 때 극화의 정도는 가장 크게 나타난

다. 2024년의 경우 하위 80%의 순자산 점유율은 약 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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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순자산 분위수와 양극화(2024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26] 순자산의 양극화지수 변화(중위값 기준, α=1.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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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Ⅲ-26]은 순자산의 중위값을 이용하여 전체 가구를 두 집단으

로 구분했을 때 집단 간 극화의 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순자산 양

극화 지수의 변화 양상은 순자산 지니계수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이다. 2024년

의 경우 순자산이 중위값 이하인 가구의 점유율은 약 10%인데, 이 비율은 

2016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4.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이용한 불평등 분석

2절과 3절에서 각각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4절에서

는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이나 

자산의 보유 수준에 따라 각각을 1~10분위로 구분하였다. 이 분위 구분을 교

차하여 적용하게 되면 각 개인이 소득은 몇 분위, 자산은 몇 분위에 속하는지

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림 Ⅲ-27]은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 상에서 각 분위

별 인구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14) 소득이나 자산의 분위 구분에서는 각 

분위별로 동일한 비율의 인구가 할당되었지만 결합 분포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림 Ⅲ-27]을 보면 저소득 - 저자산 분위와 고소득 - 고자산 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인구가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

분위이고 자산이 1분위인 계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의 3.1%이고, 소득 10

분위- 자산 10분위 계층에 속하는 인구는 4.2%에 이른다.

14)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절에서의 분위 구분은 균등화 처분소득과 균등화 순자

산을 이용하고 개인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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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소득 – 자산 결합분위별 인구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년.

[그림 Ⅲ-28]은 처분가능소득에 따라 분위를 나누었을 때 하위 소득 분위

와 상위 소득 분위 사이의 순자산 격차를 배율로 보여준다. 또한 [그림 Ⅲ-29]

는 순자산에 따라 분위를 나누었을 때 상하위 자산 분위 사이의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배율로 보여준 것이다. 소득 분위 간 순자산 5분위 배율은 2023년의 

경우 4.0배이다. 2020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3절에서 살펴본 자산 

불평등의 추이와 유사하게 소득 분위간 순자산 배율은 2022~2023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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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8] 소득 분위간 순자산 배율

(단위: 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Ⅲ-29]에서 보듯이 순자산 1분위 대비 10분위의 처분가능소득 배율

은 3.1배(2023년)이다. 자산 분위간 처분가능소득 배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역시 2절에서 살펴본 소

득 불평등의 일반적인 추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가구 소득과 자산 사이에 양

(+)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와 같이 결합 분포에서도 소

득과 자산의 불평등 변화가 소득 및 자산 각각의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분위 배율은 소득과 자

산 분포 각각의 경우에 산출한 분위 배율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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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9] 순자산 분위간 처분가능소득 배율

(단위: 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마지막으로 [그림 Ⅲ-30]은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이용한 집중지수

(concentration index)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림이 [그림 Ⅲ-11]이나 [그림 Ⅲ

-23]과 다른 점은 정렬의 기준이 된 범주와 점유율을 계산하는 범주가 다르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소득 순으로 인구가 정렬되어 있

을 때 각 인구집단이 점유하는 소득의 누적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자산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림 Ⅲ-30]에서 순자산 집중지수란 처분가

능소득 순으로 인구가 정렬되어 있을 때 각 계층별로 점유하는 누적 소득점유

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지니계수이다. 처분가능소득 집중지수는 반대로 순자산 

순으로 정렬된 인구에서 처분가능소득의 계층별 누적 점유율을 이용하여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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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0] 소득과 자산의 집중지수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부연하자면 처분가능소득 집중지수는 순자산 보유 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처분가능소득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순자산 집중지수는 처분

가능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순자산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Ⅲ-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자산 집중지수는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인다. 처분가능소득 집중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두 집중지수 모두 2023년에 증가 추이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75

Ⅳ. 건강 불평등

Ⅳ. 건강 불평등

1. 건강 불평등 개념과 분석 자료 

가. 건강 불평등 개념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은 19세기 중반 영국 도시 빈민 노동자들의 

열악한 건강과 독일의 티푸스 유행이 생물학적, 의학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구

조적 결과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80년 영국에서는 사회

계층 간 건강격차를 실증한 Black Report가 발간되기도 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NHS 도입 이후에도 사회 계층 간 건강 수준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

적하고 건강 불평등은 의료접근성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소득, 교육, 주거, 노

동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Gray, 1982: 

349). 

건강격차(health disparity)와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은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을 다룰 때 함께 논의되는 개념이다. 세 가지는 엄격하게는 구분되

지만 건강 불평등이 건강격차, 건강형평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

적으로 OECD가 가장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보고서(Lopes & 

Nozal, 2025)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불평등(inequality)과 격차

(disparity)를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그 이유를 용어의 의미는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집단(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저 건강과 서비스 접근

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불평등과 격차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

다. 

엄밀히 보자면 건강 불평등은 건강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며 개념 그 자체

가 건강의 유전적, 생물학적, 사회적인 차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반면, 건강

격차는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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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는 건강 문제를 집단 간 차이로 드러내는 개념이다. 건강형평성은 

건강상태와 그와 관련된 자원의 배분이 공정해야 한다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

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 건강격차와 달리 실증에 있어서도 가치판단이 요구된

다. 무엇이 공정하지 못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에

서는 건강 불평등과 건강격차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15). 

나. 분석 자료

건강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자료로는 국

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한국의료패널을 들 수 있다16). 분석 자료 

선정을 위해서는 첫째, 대표성을 지닌 자료인지, 둘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만큼의 표본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지, 셋째, 시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넷째, 분석에 필요한 항목들

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원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

영역의 대표 통계라 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을 작성기관으로 두고 있다. 목

표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만1세 이상 국민이다. 1973년 

승인통계 자격을 갖추고 1997년 기존 조사(국민영양조사, 국민건강 및 보건의

식행태조사)간의 통합이 이뤄졌으며, 1998년 1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시행되

었다. 2기는 2001년, 3기는 2005년, 4기부터는 3년마다 기수를 달리해 왔으며, 

15) 의료불평등(medical inequality), 의료격차(medical disparity), 의료형평성(medical 

equity)이 건강 불평등 논의에서 함께 다뤄지기도 한다. 다만 앞서 서술에서 

유추할 수 있듯 건강 불평등이 건강상태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의료불평등

은 의료자원에 초점을 둔 개념이므로 건강 불평등과 의료불평등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16) 이 외에 국가통계포털 주제별 통계에서 보건으로 분류된 자료에는 사망원인통

계, 건강보험통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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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9기(2022년~2024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규모는 2023년 조사(9기 2차 조사) 기준 참여가구는 

3,561가구, 참여자는 6,929명이며, 가구 규모와 참여자 규모는 연도별로 차이

가 있다. 동 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건강검진조사, 영양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자기보고식의 응답 외에도 고혈압 등과 같이 측정에 기반을 둔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OECD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주요 지표에 대한 

국가 비교도 가능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 건강 영역 주요 지표의 자료원이기도 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므로 조사규모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크다. 

그러나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가 지역단위로 설계․실시된다. 즉, 국민건강영

양조사는 전국 대푯값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대푯값을 산출하므로 전

국 대표 유병률을 산출하는 데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적절하다. 또한 지역사

회건강조사는 신체계측은 실시하지 않으며, 면접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하고 19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차이

가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1기와 2기로 구분된다. 1기는 2008년 시작되어 2019년 종

료되었고 2기 패널은 2020년 시작되었다. 한국의료패널은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지역사회건강조사와 비교하여 소득 정보가 자세하다. 그러나 패널은 특정 집

단을 추적조사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횡단시계열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

역사회건강조사와는 자료 성격이 다르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해당 패널이 탈

락할 경우에는 해당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가 소실된다17). 

17) 1기 패널의 1차 표본 규모는 1차 조사(2008년) 기준 7,866가구, 14차 조사(2019

년) 4,164가구로 표본 유지율이 52.9%, 2013년 추가된 2차 표본  2,222가구의 

2019년 표본 유지가구는 1,587가구로 표본 유지율이 71.4%다. 2기 패널은 1차 

조사(2020년) 6,748가구에서 2024년 5,464가구로 표본 유지율은 8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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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패널은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표본추출틀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

에 둬야 한다. 둘 중 어느 하나의 패널만 사용한다면 1기 패널을 이용할 경우, 

최신의 추이를 확인할 수 없고 2기 패널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다른 자료

를 활용할 때보다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의 범위가 짧아진다. 

이상 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본의 전국 대표성과 자료의 객관성, 

시계열의 최신성 측면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분석 자료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구분 내용

국민건강

영양조사

(승인번호: 

117002)

(승인일자: 

1973. 5. 7)

ㆍ(목적)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 

-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

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ㆍ(통계종류 및 조사 주기) 지정통계(조사), 1년

ㆍ(작성기관)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ㆍ(조사단위 및 규모) 3년간 전국 14,400여 가구 내 만1세이상 

가구원, 제9기(2022~2024) 기준 매년 전국 192개 조사구, 

4,800개 가구

ㆍ(특이사항) 제4기(2007-2009)부터 순환표본조사를 도입했으며, 

제9기(2022~2024)는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둠

지역사회

건강조사

(승인번호: 

117075)

(승인일자: 

2008. 9. 12)

ㆍ(목적) 시·군·구 단위 주민 건강수준 및 관련 요인 현황을 파

악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ㆍ(통계종류 및 조사 주기) 일반통계(조사), 1년

ㆍ(작성기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

ㆍ(조사단위 및 규모) 19세 이상 성인(개인), 전국 약23만명

[표 Ⅳ-1]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한국의료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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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뒤에서 살펴볼 다차원 불평등 분석에서 살펴볼 건강 변수를 염

두에 두어 건강 상태(health status)로써의 주관적 건강18), 우울과 불안, 고혈압, 

건강 위험 요인(risk factors)19)으로써의 음주수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8) 주관적 건강은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변수이다. 주

관적 건강상태는 정신건강 뿐 아니라 암, 신경질환, 만성질환 유병률에 있어 

신뢰할만한 예측 변수로 여겨져 왔으며(Molarius and Janson, 2002; Shadbolt, 

1997), 질병 발생 후 사망 위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Idler and Benyamini, 1997; Mossey and Sapiro, 1982). 

19) OECD(2023)에 따르면, 인구, 경제, 사회적 요인과 건강 시스템(health system), 

건강 위험 요인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구분 내용

한국의료패널

(승인번호: 

920012)

(승인일자: 

2007. 9. 7)

ㆍ(목적)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대응성․접근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행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질환, 의료이용, 의약

품복용, 의료비지출 및 지출원, 건강관련 인식 및 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단위의 통계 생산 및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

ㆍ(통계종류 및 조사 주기) 일반통계(조사), 1년

ㆍ(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조사단위 및 규모) 8,500가구와 가구원

ㆍ(특이사항) 2기(2020년~, 표본추출틀: 2016년 등록센서스) / 1

기(2008년 1차 ~ 2019년 14차, 표본추출틀: 2005년 등록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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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불평등 분포 및 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활용과 분석은 다음을 고려했다. 

첫째, 집단은 데이터 규모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공표 범주를 염두에 

두어 구분했다. 이를테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지역별 통계를 동과 읍면

으로 구분하고 있어 여기서도 지역은 동과 읍면으로 구분했다. 표본크기와 표

본오차를 고려하면 17개 시도로의 구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연령별 통계는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령표준화한 값과 이전값을 별도 제

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령과 다른 변수를 함께 분석하므로 연령표준화 이전

값을 활용했다. 

셋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소득수준별 결과값을 공표하고 있으며 소득분

위는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5분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에 분석에서도 5분위 값을 소득수준 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만,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소득을 종류별로 상세히 조사하지는 않으므로 

과한 해석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 국민건강영양조사 소득 문항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 성인(만19세 이상) 면접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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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연령(19세 이상/19~64세/65세 이상)과 소득수준(5분위), 지역

(동/읍면) 각각과, 연령 범주별 소득 수준, 연령 범주별 지역 구분에 따라 제시

할 것이다. 소득분위를 고려한 분석은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사례수가 30미만일 경우 상대표준오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변수

의 연령, 소득 등의 범주 구분은 차이가 있다. 

가. 건강 상태

(1) 주관적 건강인지율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평소에 ○○○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좋음’, ‘②좋음’, ‘③보통’, ‘④나쁨’, ‘⑤매우 나

쁨’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①매우 좋음’, ‘②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을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

나 신체적 건강지표인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 2023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2.4년이 길고,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0.4명으로 OECD 평균(192.1명)보다 낮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25). 그러나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

고 생각하는 분율은 52.4%(2022년)로 OECD 평균 67.7%에 비해 10%p 이상 

낮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조병희와 손슬기(2022)는 한국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것은 성취지향

적 사회구조와 문화적 특성상 척도의 중간값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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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참고로 선행연구에 따르면(예: Kӧӧts-Ausmees & Realo, 2015; Knӧ

chelmann et al., 2019) 삶의 만족과 주관적 건강은 상관이 높다. 정우진(2024)

은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필요의 경험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별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살펴보면, 19~64세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017년

(29.7%)과 2020년(31.6%)을 제외하고 36%~38% 이내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으

며, 65세 이상은 2013년(18.9%)과 2017년(18.5%)을 제외하고 20%대에서 소폭 

증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관측 기간 중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023

년 26.5%로, 2010년 29.7%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20년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늠케 한다. 

19~64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31.6%로 전반적 상승세에 들어선 2017년 이

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2020년 주관적 건강인지

율은 낮아지지 않았는데, 같은 자료를 활용한 박은자 외(2023)의 연구를 참고

하면 ‘④나쁨’, ‘⑤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분율은 2019년 25.4%에서 2020년 

27.6%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간값 즉, ‘③보

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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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연령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64세 37.0 36.8 33.9 36.1 33.1 33.0 32.8 

65세 이상 29.7 26.3 20.8 18.9 21.1 21.1 21.9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64세 29.7 32.4 34.3 31.6 36.7 38.3 37.1 

65세 이상 18.5 22.3 22.9 23.1 26.9 27.7 26.5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2025.09.04,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

=I2

[그림 Ⅳ-2] 연령별(19~64세, 65세 이상)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2025.09.04,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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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20)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분위와 5분

위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약 10~15%p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

년~2023년 차이의 수준 변화에서 특정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다만, 2분위~4분위의 경우,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지

율도 높지만 2012년, 2017년의 경우 3분위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4분위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반드시 소득분위와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비례의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분위 31.1 28.8 26.8 29.0 25.4 24.1 26.7 

2분위 34.8 31.2 28.1 31.0 28.7 30.3 28.3 

3분위 36.3 36.8 34.7 33.3 30.3 30.2 31.1 

4분위 37.9 39.3 33.1 34.1 33.4 33.2 32.2 

5분위 41.2 42.6 38.6 40.9 39.0 37.6 36.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위 20.8 24.6 23.5 25.4 28.0 30.2 28.5 

2분위 24.3 27.6 28.7 28.5 34.2 32.4 33.0 

3분위 31.6 31.5 33.9 29.7 31.3 34.6 33.5 

4분위 26.2 32.8 37.0 30.8 37.6 39.5 38.5 

5분위 36.4 37.5 38.3 35.9 43.2 43.5 40.5 

[표 Ⅳ-3] 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2025.09.04,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

=I2

20) 소득분위는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5분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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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2025.09.04,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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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동, 읍면)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동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읍면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에 비해 높다. 이는 동과 읍면에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 구

성 및 의료자원 접근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표 Ⅳ-4] 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동 36.4 36.3 32.7 34.1 32.3 31.6 32.2 

읍면 34.7 31.0 29.0 30.8 26.3 28.3 24.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동 28.7 31.5 33.5 30.6 35.0 37.6 35.2 

읍면 22.7 25.2 26.4 27.9 33.8 27.9 33.4 

(단위: %)

  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2005년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6.12. 공표)로 연

령표준화한 값을 별도 제시하고 있음.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2025.09.04,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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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령×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참고로 

분석에 활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는 소득 결측값이 있어 해당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64세와 65세 이상 모두에서 

5분위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1분위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에 비해 꾸준히 높음

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관측 기간 내 차이의 변화에서 특정 경향성을 발견

하기는 어렵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64세

1분위 32.9 30.0 28.4 31.5 27.3 25.9 28.9 

2분위 35.1 33.2 29.5 33.4 30.4 31.7 29.6 

3분위 37.7 37.7 37.7 35.4 32.4 32.0 32.7 

4분위 39.2 41.7 34.8 36.7 35.2 35.3 34.1 

5분위 41.4 43.6 40.5 44.3 40.6 39.8 38.6 

65세 

이상

1분위 19.7 21.1 16.5 15.7 14.3 14.6 16.0 

2분위 32.8 18.9 20.4 17.2 18.8 22.4 20.9 

3분위 27.8 31.8 18.1 20.1 18.5 20.6 22.5 

4분위 30.2 24.1 24.0 19.4 23.8 21.6 22.3 

5분위 40.1 37.0 26.3 22.6 29.9 26.6 28.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64세

1분위 22.5 25.8 25.6 27.1 28.9 32.7 30.1 

2분위 26.4 29.2 30.9 30.7 36.5 35.6 35.0 

3분위 34.0 33.3 36.6 30.8 33.8 36.2 35.6 

4분위 28.4 35.2 38.9 32.4 39.2 41.4 41.2 

5분위 37.2 39.4 39.5 36.5 45.3 45.7 43.6 

65세 

이상

1분위 12.4 19.0 12.9 17.2 23.8 19.3 21.7 

2분위 13.3 18.9 18.0 16.2 23.0 18.9 24.6 

3분위 18.6 22.5 20.2 24.6 19.6 27.7 25.4 

4분위 15.6 21.2 28.4 22.5 30.9 32.1 28.7 

5분위 32.4 28.9 32.9 33.0 35.3 36.5 30.5 

[표 Ⅳ-5] 연령×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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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연령×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_19~64세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5] 연령×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_65세 이상

(단위: %, %p)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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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4세와 65세 이상을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한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 지역 해당 연령대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19~64세의 경우에는 2021년은 읍면지역의 해당 연령대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은 2010년, 2023년 읍면지역의 주관

적 건강인지율이 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64세
동 37.4 37.6 34.0 36.3 33.8 33.4 33.8 

읍면 35.3 33.2 33.1 35.4 29.0 30.8 26.5 

65세 이상
동 28.1 27.2 22.6 20.3 22.3 21.2 22.8 

읍면 32.4 24.4 17.3 15.1 17.9 20.6 19.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64세
동 30.3 33.0 35.1 31.7 36.3 39.6 37.3 

읍면 25.6 27.9 29.5 31.1 38.8 30.3 35.9 

65세 이상
동 19.6 23.5 24.6 24.5 28.3 29.3 26.2 

읍면 15.3 17.7 18.0 18.2 23.2 21.9 27.6 

[표 Ⅳ-6] 연령×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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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연령×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_19~64세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7] 연령×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_65세 이상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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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질환  

만성질환은 고혈압 유병률로 살펴봤다. 고혈압은 심혈관계질환의 가장 강

력한 위험 요인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는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삶의 질을 저

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2024)에 따르면 고혈압

은 지구적 차원에서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남성의 25%, 

여성의 20%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성인의 약 46%가 고혈압을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WHO는 2023년 세계 고혈압 보고서

(WHO Global Report on Hypertension)를 발간하기도 했다(WHO, 2023). 

고혈압 유병률은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로 정의된다. 2008년~2010년 

혈압 측정치의 경우에는 남자에서 1∼5cm, 여자에서 1∼3cm의 팔높이 오차가 

발견되어 혈압 측정치 보정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도 2010년 혈압 측정치는 

보정값을 사용했다.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동이 아닌 읍

면에 거주할수록, 5분위에 비해 1분위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시기별로는 관측 기간 내 즉, 2010년에 비해 2023년 고혈압 유병률이 세 

가지 연령 범주에서 모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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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연령별(19세 이상, 30세 이상, 65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세 이상 23.7 26.2 26.3 25.3 23.8 26.5 28.1 

30세 이상 28.9 30.8 31.5 30.4 28.9 32.0 33.5 

65세 이상 60.7 64.6 64.7 58.6 60.5 64.7 65.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세 이상 26.6 28.4 28.1 29.0 28.1 29.7 28.6 

30세 이상 31.2 33.3 32.9 34.2 33.2 34.8 33.6 

65세 이상 60.0 64.3 64.4 61.4 62.3 64.6 63.5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분위 23.5 25.6 25.5 25.4 24.4 31.0 30.9 

2분위 23.5 27.4 27.8 24.8 25.6 29.4 25.7 

3분위 24.8 29.4 28.2 27.7 22.9 22.9 26.1 

4분위 22.9 23.1 26.5 23.4 24.3 24.5 29.5 

5분위 23.9 24.7 23.5 25.2 22.0 24.9 28.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위 29.5 30.1 30.3 31.1 29.1 31.1 29.5 

2분위 26.2 31.0 29.1 30.6 30.6 30.7 29.1 

3분위 25.4 26.9 26.4 27.2 28.0 28.0 29.5 

4분위 24.7 27.5 26.6 28.7 25.9 28.2 26.6 

5분위 26.8 26.1 28.1 27.4 26.8 30.9 28.3 

[표 Ⅳ-8] 소득분위별 고혈압 유병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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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지역별(동, 읍면별) 고혈압 유병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Ⅳ-8] 지역별(동, 읍면별) 고혈압 유병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연령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고혈압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19~64세 내에서도 5분위의 유병률은 1분위의 유병률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달랐다. 2010년~2014년까

지는 5분위 유병률이 1분위 유병률보다 높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5분위 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동 22.2 24.5 24.5 24.2 22.9 24.9 27.1 

읍면 29.1 33.4 34.4 30.6 28.6 34.6 33.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동 25.4 26.7 26.6 28.1 25.4 28.2 27.1 

읍면 33.6 38.6 35.8 33.8 42.0 38.4 35.9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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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이 1분위 유병률에 비해 낮았다. 

이는 고소득 가구 노인들에게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식습관 관리, 신체활동 증진, 체중 관리, 음주와 흡연 관리와 같은 건강행동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소득분위별 노인들의 건강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64세

1분위 17.8 20.5 21.4 19.8 18.2 24.1 24.5 

2분위 18.1 20.6 21.1 19.4 19.5 22.2 18.3 

3분위 19.1 22.1 20.9 21.7 16.3 15.3 19.5 

4분위 16.7 17.2 18.7 18.0 18.0 17.9 22.1 

5분위 17.0 18.5 17.0 17.8 13.9 17.0 20.3 

65세 

이상

1분위 60.3 57.8 53.2 55.6 59.3 66.2 63.3 

2분위 61.8 69.0 65.7 56.1 59.4 67.7 65.4 

3분위 59.3 72.1 69.3 64.2 60.2 64.3 63.7 

4분위 60.7 59.7 69.8 53.5 58.1 61.0 68.5 

5분위 64.7 62.4 65.6 65.3 66.2 64.9 64.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64세

1분위 22.9 22.3 23.4 23.6 19.5 23.3 20.3 

2분위 19.0 24.9 21.2 24.3 22.4 22.7 18.7 

3분위 19.8 19.5 19.0 19.9 20.7 18.5 20.5 

4분위 17.5 19.6 18.0 21.1 18.2 18.7 16.7 

5분위 20.6 17.4 19.3 19.2 18.4 20.5 19.1 

65세 

이상

1분위 61.0 67.2 63.0 62.8 68.9 62.6 64.7 

2분위 63.1 62.6 67.2 61.5 66.0 64.6 69.8 

3분위 55.1 63.7 62.9 59.1 60.5 66.5 62.4 

4분위 60.1 65.7 64.6 64.5 57.5 66.4 62.4 

5분위 57.9 64.8 64.7 60.1 59.0 63.6 59.3 

[표 Ⅳ-10] 연령×소득분위별 고혈압 유병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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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연령×소득분위별 고혈압 유병률_19~64세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10] 연령×소득분위별 고혈압 유병률_65세 이상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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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고혈압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는 19~64세의 

경우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고혈압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는 지역에 따른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2017

년 이후에는 19~64세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의 고혈압 유병률이 동 지역 고

혈압 유병률에 비해 높았다.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64세
동 17.2 18.8 19.2 18.5 17.0 18.3 20.4 

읍면 20.0 25.3 23.8 24.0 18.2 24.9 24.4 

65세 이상
동 61.2 67.5 64.6 60.6 60.8 65.1 66.0 

읍면 59.8 58.6 65.0 53.4 59.9 63.6 62.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64세
동 19.5 20.1 19.6 21.3 18.4 19.8 18.4 

읍면 23.0 26.3 23.3 23.6 29.3 26.3 22.5 

65세 이상
동 59.8 62.0 63.1 61.3 60.4 64.0 63.1 

읍면 60.6 72.9 68.4 61.7 67.2 66.5 64.9 

[표 Ⅳ-11] 연령×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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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연령×지역별 고혈압 유병률_19~64세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12] 연령×지역별 고혈압 유병률_65세 이상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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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우울은 우울장애 유병률과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가 2014년 도입됨

에 따라 2014년부터 우울장애 유병률과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PHQ-9 측정 결과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19세 이

상 성인의 분율을 의미하며,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년 단

위로 산출 가능하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9세 이상 성인

의 분율로 산출한다. 2010~2013년은 1년 단위로, 그 이후로는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2년 단위로 산출 가능하다.  

(가) 우울장애 유병률

우울증 선별도구(PHQ-9)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 척도 검사이

며,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여러 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

점), 거의 매일(3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경우, 27점 만점 중 10점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우울장애 유병률로 보고한다. 먼저, 시계열에 따른 우울

장애 유병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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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우울장애 유병률(PHQ-9) 측정 문항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조사표

연령을 19세 이상, 19~29세, 30~39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19세 이상, 19~29세, 30~39세에서 우울장애 유병률

이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29세와 30~39세는 19세 

이상과 비교하여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19~29세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8.3%였

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2014년 우울장애 유병률이 9.9%였으나 점감하여 

2022년에는 4.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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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연령별 우울장애 유병률

  주: 연령표준화 이전 값임.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Ⅳ-14] 연령별 우울장애 유병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가구 규모별로는 관측 기간 내에서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우울장애 유

병률이 비1인 가구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다. 1인 가구에 속한 성인의 우울

장애 유병률은 2020년 10.2%였으며, 2022년에는 7.9%였다. 

2014 2016 2018 2020 2022

19세 이상 6.7 5.6 4.2 5.3 4.7 

19~29세 8.2 6.3 5.7 8.3 6.5 

30~39세 6.4 5.8 3.9 6.8 5.6 

65세 이상 9.9 8.7 5.0 4.9 4.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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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15]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연령을 소득분위별로 세분한 결과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30 

미만인 경우가 많아 19~64세에 한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9~64세 1

분위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2, 3, 4, 5분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2014 2016 2018 2020 2022

1인 가구 14.5 11.8 7.9 10.2 7.9 

비1인 가구 6.0 5.0 3.8 4.7 4.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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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중치 적용 전 사례 수가 30이 되지 않는 경우 *표기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16] 연령×소득분위별 우울장애 유병률_19~64세

(단위: %, %p)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2014 2016 2018 2020 2022

19~64세

1분위 11.8 9.9 7.4 8.4 9.0 

2분위 4.8 5.2 4.7 5.7 4.5 

3분위 5.1 4.3 3.6 6.9 3.4* 

4분위 4.4 3.5* 2.4* 3.3* 3.9 

5분위 4.6* 2.3* 2.2* 3.1* 3.6* 

[표 Ⅳ-14] 연령×소득분위별 우울장애 유병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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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중치 적용 전 사례 수가 30이 되지 않는 경우 *표기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다음으로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성인의 특성을 보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

기 위해, 다시 말해 표본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자료를 풀링(pooled)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는 각 연도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가장 우측은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1,487명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구성비와 비교하면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9~29세, 30~39세,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1인 가구, 2인 가구, 초졸이하, 

중졸, 무직, 국기초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은 시계열로 비교했을 때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거칠게 표현하면 2014년 이후 우리나라의 우울장애는 여성,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전통적 취약집단 뿐 아니라, 젊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 가구 내 

돌봄의 부담을 지니고 일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겪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정신건강 정책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서비스 부문의 유관 정

책의 설계에 이러한 집단 특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014 2016 2018 2020 2022

19~64세
동 6.4 4.7 3.9 5.4 4.8 

읍면 4.5* 7.0 5.3 5.5 5.5 

65세 이상
동 9.9 8.5 4.8 5.1 4.1 

읍면 9.9 9.3 5.7* 4.0* 3.6*

[표 Ⅳ-15] 연령×지역별 우울장애 유병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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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22 전체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n=1,487)

성별

(n=30,302)

남성 49.7 35.2 

여성 50.3 64.8 

연령

(n=30,302)

19~29세 17.6 24.0 

30~39세 17.4 18.9 

40~49세 19.8 15.1 

50~59세 19.7 15.2 

60~69세 13.7 13.0 

70세 이상 11.9 13.8 

소득분위

(n=30,182)

1분위 20.3 35.6 

2분위 19.7 20.1 

3분위 20.1 18.6 

4분위 20.1 14.1 

5분위 19.8 11.7 

가구원 수

(n=30,299)

1인 10.8 20.1 

2인 26.4 27.8 

3인 27.2 23.5 

4인 26.3 21.1 

5인 7.1 5.4 

6인 이상 2.1 2.2* 

가구세대구성

(n=30,298)

1세대 가구 - 1인가구 10.8 20.1 

1세대 가구 - 부부 18.5 14.1 

1세대 가구 - 기타 1.9 3.5 

2세대 가구 - 부부+미혼자녀 46.6 32.5 

2세대 가구 - 한부모+미혼자녀 9.7 15.4 

2세대 가구 - 기타 4.8 6.2 

3세대 이상 가구 7.8 8.3 

교육수준

(n=27,257)

초졸이하 13.7 22.1 

중졸 8.2 10.2 

고졸 36.8 35.7 

대졸이상 41.3 31.9 

[표 Ⅳ-16]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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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이며, 분율은 가중치 적용 후임. 

2)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3) 가중치 적용 전 사례 수가 30이 되지 않는 경우 *표기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2014~2022 전체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n=1,487)

직업분류

(n=26,998)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0 10.0 

사무종사자 11.7 6.4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4.1 13.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8 1.2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3 6.8 

단순노무 종사자 8.0 7.3 

무직(주부, 학생 등) 36.1 54.8 

국기초 

수급여부

(n=30,278)

경험 있음(과거 또는 현재) 6.1 16.0 

경험 없음 93.9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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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성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18]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연령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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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소득분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20]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원 수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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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세대구성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22]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교육수준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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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직업분류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24]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국기초 수급여부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110 ❘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나) 우울감 경험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울감 경험률은 한 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 중 ‘예’라고 응답한 19

세 이상 성인의 비율로 산출한다.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전체의 경우 10~13%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기준으로는 19~29세가 16.3%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29세에서 관측 기간 내 가장 높은 수치에 해

당한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소폭의 증감이 있으나 

2023년은 10.5%로 2010년 16.3%에 비해 감소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Ⅳ-17]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1인가구와 비1인가구는 연령 전체로 구분하였다. 연령과 가구원 수를 함

께 고려할 경우 사례 수가 충분치 않아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우울감 경험률은 19세 

이상 전체, 19세 이상 비1인 가구에 비해서도 높았다.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19세 이상 12.8 13.4 12.9 10.7 13.3 11.6 10.5 11.2 11.1 

19~29세 11.8 13.6 9.3 10.4 14.9 13.5 13.0 11.7 16.3 

30~39세 9.1 11.6 10.8 7.6 10.3 9.1 7.4 12.8 11.6 

65세 이상 16.3 15.5 16.5 14.8 16.2 16.9 12.7 12.8 1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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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Ⅳ-25]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한편, 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을 5분위와 1분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

분위의 경험률이 5분위의 경험률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으며, 1분위와 5분위 모두 2010년에 비해 2022년 우울감 경험률은 낮아졌으

나 그 격차는 유지되고 있음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19세 이상 

1인 가구
14.4 18.7 18.8 17.3 22.4 18.0 16.6 15.4 15.7 

19세 이상

비1인 가구
12.7 13.0 12.4 10.2 12.5 10.9 9.8 10.6 10.3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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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Ⅳ-26] 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1분위 18.0 18.2 15.8 16.9 19.9 18.9 15.0 14.7 14.5 

2분위 10.7 15.0 11.8 10.3 12.8 12.4 10.4 11.7 11.6 

3분위 12.3 10.0 13.4 8.7 13.1 8.9 11.1 10.2 10.7 

4분위 11.4 12.4 10.9 8.9 10.2 9.2 8.4 10.6 9.9 

5분위 11.3 10.2 11.3 8.7 10.2 9.0 8.1 9.0 8.6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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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경험률은 읍면지역이 동에 비해 대체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Ⅳ-27]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연령×소득분위별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보면, 19~64세와 65

세 이상 모두에서 5분위는 1분위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상태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동 12.4 12.9 12.3 10.5 13.1 11.2 10.3 11.0 10.8 

읍면 14.1 15.4 15.4 11.6 14.0 14.3 11.4 12.4 12.4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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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19~64세

1분위 17.3 17.8 14.8 16.1 20.0 17.6 14.7 14.3 15.1 

2분위 10.3 14.7 10.8 8.9 11.3 9.8 9.1 11.2 10.9 

3분위 11.7 9.1 12.7 7.5 12.9 7.7 10.8 9.8 10.4 

4분위 10.4 12.7 11.0 8.7 9.4 8.9 8.2 10.4 10.4 

5분위 11.2 9.7 11.0 8.8 9.9 9.3 7.7 8.6 9.5 

65세 

이상

1분위 23.2 20.7 22.9 21.3 19.2 25.4 16.3 16.4 12.3 

2분위 13.4 16.9 17.7 18.2 20.4 26.0 16.6 13.9 14.7 

3분위 15.7 15.3 17.3 16.1 14.4 15.5 12.7 12.0 11.9 

4분위 17.4 11.0 10.3* 9.9* 14.6 10.9 9.3 11.6 8.0* 

5분위 12.0* 13.2 13.3 8.5* 11.7* 7.8* 9.6 10.1 5.7* 

[표 Ⅳ-21] 연령×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주: 가중치 적용 전 사례 수가 30이 되지 않는 경우 *표기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28] 연령×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_19~64세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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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연령×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_65세 이상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연령과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경

험률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읍면 지역의 해당 

연령대가 동 지역의 해당 연령대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202

19~64세
동 11.9 12.5 11.8 9.8 12.9 10.3 10.1 10.7 11.1 

읍면 13.6 15.5 14.5 10.7 12.1 12.6 10.0 11.6 12.3 

65세 

이상

동 16.4 15.7 15.7 14.8 14.8 16.3 11.8 12.4 9.8 

읍면 15.9 15.2 18.1 14.7 20.2 18.8 15.2 14.0 12.6 

[표 Ⅳ-22] 연령×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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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0] 연령×지역별 우울감 경험률_19~64세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31] 연령×지역별 우울감 경험률_65세 이상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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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유병률은 GAD-7으로 측정하며 21점 중 10점 이상인 비율로 산

출한다. 범불안장애 척도는 제9기 3차년도(2021년)에 신규 도입되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림 Ⅳ-32] 범불안장애(GAD-7) 유병률(PHQ-9) 측정 문항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구분 내용

범불안장애 

유병률

정의 GAD-7 총합이 10점이상인 분율

산출
(GAD-7 측정 결과 총점 21점 중 10점 이상인 19세 

이상 성인의 수/전체 19세 이상 성인 수)×100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작성주기 1년(2021년, 2022년, 2023년)

연령 19세 이상

[표 Ⅳ-23] 범불안장애(GAD-7) 정의 및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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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 이상의 GAD-7 총합이 

10점 이상인 분율은 2023년 기준 4.2%였으며, 연령별로는 19~29세가 6.1%로 

30~39세 4.8%와 65세 이상 3.7%에 비해 높았다. 1인 가구의 범불안장애 유병

률은 측정을 시작한 2021년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2년 6.5%, 2023년 

4.8%로 점감하였다. 

[표 Ⅳ-24] 연령별 범불안장애 유병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표 Ⅳ-25] 1인 가구와 비1인가구 성인의 범불안장애 유병률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분위로 나눌 경우 각 분위의 사례 수가 30미만으로 

연령×소득분위별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령별 지역 세분화 또한 읍면지역

은 사례수 30 미만이 많아 그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021 2022 2023

19세 이상 4.2 4.9 4.2 

19~29세 5.2 7.3 6.1 

30~39세 5.3 7.3 4.8 

65세 이상 4.1 3.9 3.7 

(단위: %)

2021 2022 2023

1인 가구 6.6 6.5 4.8 

비1인 가구 3.8 4.7 4.1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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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중치 적용 전 사례 수가 30이 되지 않는 경우 *표기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우울장애와 마찬가지로 범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성인의 특성을 보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2021년~2023년 자료를 풀링(pooled)하여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체는 각 연도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가장 우측은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758명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비율을 제시

한 것이다. 전체 구성비와 비교하면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은 성별의 경우에

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19~29세, 30~39세, 소득 1분위, 2분위, 1인 가구, 2인 

가구, 무직, 국기초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범불안 장애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 

우울 유병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성은 시계열로 비교했을 때 보다 분명하

게 확인된다. 

정리하면, 불안의 경우 여성,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전통적 취약집단 

뿐 아니라, 젊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겪

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21 2022 2023

19~64세

1분위 5.7 6.3 5.9 

2분위 4.4 7.4 4.3 

3분위 4.6 4.4 2.7* 

4분위 3.3* 4.6 3.9* 

5분위 3.0* 3.5* 4.6 

[표 Ⅳ-26] 연령×소득분위별 범불안장애 유병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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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

19세 

이상 

전체

범불안 장애를 

경험한 성인

(n=758)

성별

(n=17,181)

남성 49.7 35.1

여성 50.3 64.9 

연령

(n=17,181)

19~29세 16.4 23.2 

30~39세 15.8 20.9 

40~49세 18.4 16.9 

50~59세 19.5 15.1 

60~69세 16.5 12.1 

70세 이상 13.5 11.8 

소득분위

(n=17,114)

1분위 19.6 25.4 

2분위 19.7 22.6 

3분위 20.2 17.4 

4분위 20.3 17.8 

5분위 20.2 16.9 

가구원 수

(n=17,179)

1인 14.4 18.9 

2인 30.9 31.9 

3인 26.8 21.9 

4인 21.8 22.1 

5인 4.8 4.3 

6인 이상 1.4 0.9 

가구세대

구성

(n=17,181)

1세대 가구 - 1인가구 14.4 18.9 

1세대 가구 - 부부 21.7 18.3 

1세대 가구 - 기타 2.3 4.9*

2세대 가구 - 부부+미혼자녀 43.3 38.3 

2세대 가구 - 한부모+미혼자녀 10.1 11.5 

2세대 가구 - 기타 3.6 2.5*

3세대 이상 가구 4.7 5.7 

교육수준

(n=16,176)

초졸이하 11.7 12.7 

중졸 7.5 7.4 

고졸 35.6 34.5 

대졸이상 45.3 45.5 

[표 Ⅳ-27]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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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이며, 분율은 가중치 적용 후임. 

2)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3) 가중치 적용 전 사례 수가 30이 되지 않는 경우 *표기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33]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성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2021~2023

19세 

이상 

전체

범불안 장애를 

경험한 성인

(n=758)

직업분류

(n=15,585)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7 14.8 

사무종사자 12.2 13.7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5 1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 1.0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8 6.8 

단순노무 종사자 8.9 6.7 

무직(주부, 학생 등) 35.4 41.4 

국기초 

수급여부

(n=17,163)

경험 있음(과거 또는 현재) 5.6 11.3 

경험 없음 94.4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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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연령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35]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소득분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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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6]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원 수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37]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세대 구성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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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8]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교육수준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39]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직업분류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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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0]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국기초 수급여부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한편, 여기서는 우울과 불안의 공존에도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과 

불안이 공존할 경우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치료 반응이 저하되거나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 위험이 높다. 이에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여기서는 우울과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는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활용가능한 자료원 내에서 PHQ-9과 GAD-7이 같이 조사

된 해는 2022년 한 해이며, 당해 19세 이상 성인은 5,322명이다. 이 중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 모두를 보고한 사례 수는 96명이다. 전체 구성비와 비교하

면 우울과 불안이 공존하는 성인 중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높고, 19~39세에 해당하는 비교적 젊은 층의 비율이 그 이상과 비교하

여 높았으며, 1인 가구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우울과 불안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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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중치 적용 전 사례 수가 30이 되지 않는 경우 *표기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그림 Ⅳ-41]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성인의 주요 특성_성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2022

19세 이상 

전체

(n=5,322)

우울과 불안이 

공존하는 성인

(n=96)

성별

(n=5,322)

남성 49.6 30.2*

여성 50.4 69.8 

연령

(n=5,322)

19~39세 32.1 50.9 

40~69세 54.3 42.8 

70세 이상 13.6 6.4* 

가구원 수

(n=5,322)

1인 19.4 32.3 

2인 이상 80.6 67.7 

[표 Ⅳ-28]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성인의 주요 특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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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2]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성인의 주요 특성_연령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Ⅳ-43]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원 수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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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 위험 요인 

(1) 고위험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은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므로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연령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64세의 고위험 음주율은 2010

년~2023년 20%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11%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19~64세의 고위험 음주율은 한자

리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다. 

[표 Ⅳ-29] 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자
19~64세 23.7 25.4 23.7 21.4 22.6 22.5 23.1 

65세 이상 10.1 6.5 8.3 5.3 6.7 8.0 8.7 

여자
19~64세 6.0 5.1 6.2 5.8 7.0 6.0 6.5 

65세 이상 0.4 0.8 0.4 0.1 0.8 1.0 0.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자
19~64세 22.6 22.6 19.7 23.6 21.2 23.2 21.7 

65세 이상 8.8 9.9 13.3 9.6 11.0 11.7 11.3 

여자
19~64세 7.5 8.5 6.7 6.3 6.7 7.2 7.8 

65세 이상 0.9 0.6 1.1 0.3 0.3 1.2 1.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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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4] 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다음은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을 나타낸 것이며, 표에서 볼 수 있듯 

소득분위별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되는 다른 

건강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표 Ⅳ-30]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자

1분위 22.7 24.8 19.8 17.9 20.2 20.1 21.1 

2분위 22.6 26.0 20.2 16.2 20.1 21.6 21.4 

3분위 23.5 20.6 25.2 21.7 19.5 17.0 16.6 

4분위 21.4 19.9 19.3 21.8 20.0 24.2 24.9 

5분위 20.6 24.6 25.8 19.4 22.9 20.1 21.9 

여자

1분위 8.3 6.3 6.3 4.5 8.2 6.6 5.4 

2분위 4.4 3.3 5.1 6.2 7.4 5.5 7.1 

3분위 4.0 2.9 5.8 5.1 5.3 6.6 4.6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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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Ⅳ-45]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_남자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분위 5.7 5.4 4.7 4.4 4.5 3.0 4.8 

5분위 2.4 4.0 4.4 4.1 3.5 4.2 4.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자

1분위 18.5 21.2 18.1 18.7 15.3 20.0 22.6 

2분위 22.0 20.3 23.1 20.7 24.8 20.9 19.1 

3분위 21.7 18.7 17.3 23.5 19.5 20.5 19.4 

4분위 20.5 23.8 17.5 19.6 21.3 20.6 19.5 

5분위 20.6 19.2 17.8 24.1 16.7 23.6 18.5 

여자

1분위 9.2 6.9 8.6 6.7 7.3 6.4 6.5 

2분위 6.9 9.5 5.3 6.7 5.6 6.4 6.8 

3분위 6.4 7.9 6.8 5.0 6.4 5.5 5.4 

4분위 4.8 6.2 3.6 4.4 3.7 6.3 6.6 

5분위 4.0 4.3 3.8 2.7 3.8 4.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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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6]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_여자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지역별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는 대체로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여자는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31] 지역별 고위험 음주율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자
동 22.0 22.4 22.2 19.6 20.6 20.6 20.1 

읍면 22.8 26.4 20.5 18.2 20.4 20.0 27.3 

여자
동 5.2 4.8 5.9 4.8 5.8 5.3 5.8 

읍면 4.6 2.6 2.4 4.8 6.7 4.3 3.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자
동 21.4 20.3 18.1 21.1 19.8 20.1 20.0 

읍면 16.6 23.1 21.7 22.7 17.7 26.7 19.0 

여자
동 6.2 7.0 5.6 5.4 5.6 6.0 6.6 

읍면 6.3 6.7 5.5 3.2 3.8 4.7 4.3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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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7] 지역별 고위험 음주율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연령과 소득분위를 함께 고려했을 때, 19~64세 남자 1분위와 5분위의 고

위험 음주율은 큰 차이는 없었다. 경향적으로는 5분위의 고위험 음주율이 1분

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64세 여자와 65세 이상은 소득분위로 세분

하면 분위별 고위험 음주에 해당하는 사례 수가 30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라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지역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사례 수가 

30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라 별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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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2]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_19~64세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다. 소결

여기서는 건강 상태로서의 주관적 건강, 고혈압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2주이상 연속 우울감 경험률, 범불안장애, 건강위험 요인으로서의 고위험 음주

율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봤다. 눈여겨볼 주

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격차는 연령과 소득분위, 지역(동/읍면)에 따라 차이

가 있었고, 19~64세와 65세 이상 각각의 5분위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1분위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령대의 동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알려져있듯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한국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 관측기간 내에서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고혈압 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자

19~64세

1분위 24.3 27.0 20.7 19.8 22.0 21.9 21.8 

2분위 24.2 28.2 21.3 17.1 22.5 23.2 23.3 

3분위 25.5 22.9 27.6 24.0 20.8 18.2 18.5 

4분위 22.3 21.8 21.4 24.5 22.7 26.5 28.1 

5분위 22.3 26.9 28.6 21.9 24.9 23.0 24.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자

19~64세

1분위 19.4 22.7 19.1 20.8 16.5 22.6 24.5 

2분위 24.5 22.0 25.1 22.7 26.8 23.1 20.9 

3분위 23.9 20.9 17.4 26.1 21.0 21.6 21.3 

4분위 23.3 25.2 18.6 21.9 23.3 22.4 21.3 

5분위 22.1 21.7 18.5 26.6 18.6 26.4 20.9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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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동이 아닌 읍면에 거주할수록, 5분위에 비해 1분위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고혈압 

유병률을 분석했을 때는 19~64세 내에서도 5분위의 유병률은 1분위의 유병률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달랐다. 

2010년~2014년까지는 5분위 유병률이 1분위 유병률보다 높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5분위 유병률이 1분위 유병률에 비해 낮았다. 이는 고소득 가구 노인

들의 고혈압 관리(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와 건강행동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비1인 가

구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음을 관찰할 수 있다. 1인 가구에 속한 성인의 우

울장애 유병률은 2020년 10.2%였으며, 2022년에는 7.9%였다. 

또한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성인의 특성을 보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자료를 풀링(pooled)하여 분석

한 결과. 2014년 이후 우리나라의 우울장애는 여성,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전통적 취약집단 뿐 아니라, 젊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 가구 내 돌봄의 부담

을 지니고 일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이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겪고 있었다. 

범불안 장애 척도(GAD-7) 총합이 10점 이상인 분율은 2023년 기준 4.2%

였으며, 연령별로는 19~29세가 6.1%로 30~39세 4.8%와 65세 이상 3.7%에 비

해 높았다. 1인 가구의 범불안장애 유병률은 측정을 시작한 2021년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2년 6.5%, 2023년 4.8%로 점감하였다. 우울장애와 마

찬가지로 범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성인의 특성을 보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2021년~2023년 자료를 풀링(pooled)하여 분석하면 여성, 교육과 소득 수

준이 낮은 전통적 취약집단 뿐 아니라, 젊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겪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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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본 결과는 눈길을 끈다.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

은 다른 변수와 달리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지역별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는 대체로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여자는 동지

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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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 불평등 

1. 들어가는말

본 장은 다차원적 불평등의 하위 항목으로 교육 불평등 지수 측정을 둘러

싼 현황과 문제점을 다룬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 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평등지수 및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소득불평등 지수가 2010년대부터 꾸

준히 생산된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연구미비는 충격적이다. 

본 글은 소득불평등 지수와 비교를 통해 교육불평등 지수 도출이 가지는 

특수성과 장애를 먼저 제시한다. 다음으로 교육불평등의 측정대상을 양적·질적 

불평등으로 구분하고 양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거 우리사회의 노력을 살펴

본다. 교육불평등 지수로 가장 간단한 형태인 집중도(concentration index)를 정

의하고, 한국의 양적 교육불평등과 질적 교육불평등의 추이를 측정한다. 맺음

말은 향후 교육불평등 측정을 위해 우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언이다.

2. 소득 불평등과 비교를 통한 교육 불평등 측정의 특징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은 모두 사회적 자원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측정대상과 개념적 속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경제력은 주로 소득, 소비, 자산의 세 범주를 중심으로 측정되며, 그 단위

가 공통적으로 화폐가치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단일척도를 가진다. 이에 비해 

교육은 교육연한(교육년수), 최종학력 또는 진학기관의 수준, 학업성취도(시험

점수, 내신), 소속기관의 서열과 평판 등 복수의 차원을 통해 측정된다. 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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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은 수량적 지표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지만, 교육은 질적·서열적 속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지표이다. 

교육 불평등 연구에서 사교육비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교육의 성과

(output)가 아니라 투입(input)을 의미한다. 사교육비는 교육자원에 대한 접근 

정도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학력이나 성취라는 결과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따라서 다차원 불평등 분석에서 사교육비를 교육 영역의 불평등 지표

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교육 불평등은 성취·기회·결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투입비용의 격차는 별도의 분석범주로 다

루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력의 측정은 시점이 달라져도 척도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물가 수준 

변동에 따라 화폐가치가 변하더라도, 불변가격이나 물가상승률을 이용한 보정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의 측정은 시간적 제약이 훨씬 크다. 대부분

의 개인은 생애의 특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해당 학년에 재학하므로,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나 대학입시 점수와 같은 성취지표는 일회적으로만 관찰된다. 이

러한 단발성은 교육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을 어렵게 하며, 코호트별 비교나 

세대 간 비교가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경제력 지표는 이론적 상한과 하한이 불명확하다. 소득의 하한은 0

이지만 자산에는 음수 개념의 부채가 존재하며, 상한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이

다. 이에 비해 교육은 척도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시험점수는 0점에

서 만점까지, 내신은 ‘수–우–미–양–가’ 혹은 1~9등급으로 구분되고, 대학진학의 

경우 진학 여부나 진학대학의 평판 등 이산적 범주로 표현된다. 따라서 교육 

불평등의 측정은 상대적 순위나 등급 간 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절대적 

값의 비교보다는 분포상의 위치가 중요하게 된다.

공급 측면에서도 두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제력은 이론적으로 개

인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한,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가 제약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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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은 소득에 비해 공급의 제약이 명확하다. 학교 수와 교육자원의 물

리적 한계로 인해 특정 시기에는 상위 교육단계로의 진학이 제한될 수 있으

며, 특히 우수대학이나 특정 인기학과는 경쟁을 통해서만 입학이 가능하다. 이

러한 점에서 교육은 제도적·물적 제약 속에서 분배되는 희소재로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쟁적 배분을 전제로 한다.

측정의 정밀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력 지표는 국세청 소득자료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체계를 갖추

고 있다. 가령 자산조사의 경우 금융계좌와 세금자료를 결합함으로써 포괄적 

측정이 가능하다. 반면 교육자료는 행정정보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

인의 시험성적이나 학교평가 결과가 외부 연구에 체계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예컨대 수능 성적은 당사자 중심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표집단위 공개에 그치는 등 연구 접근에 제약이 따른다.

3. 교육 불평등 계산

가. 교육의 양적 불평등 분석

한국은 지난 80년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다. 따라서 각 세

대의 경험 역시 매우 상이하다. 교육 영역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극명하게 드

러나는데 현재의 젊은 세대와 달리 고령층들은 교육연령(또는 최종학력)의 격

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불평등 분석은 양적인 측면

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또는 이에 준하는 성

숙된 패널 자료를 활용하며, 분석 대상은 전 세대에 해당한다. 첫째, 출생연도 

코호트별 평균 교육년수를 비교하여 세대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파악한다. 

둘째, 출생연도와 성별을 교차한 코호트별로 교육년수 격차를 산출하여 성별

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출생연도, 성별, 그리고 출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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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차항으로 설정하여 교육 기회가 어떻게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다차원 분석을 통해 세대·성별·지역별로 나타나는 교육 격차

의 구조적 특성과 그 변화를 계량적으로 평가한다.

나. 교육의 질적 불평등 분석

한국은 꾸준히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구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에는 

누구나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하위권 대학에서는 정원미달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최근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양적인 측면이 아닌,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대학입시 결과다. 초·중·고등학교로 이

어지는 공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이면서 상대적으로 교육기관별 격차가 크지 않

다. 이는 재정투자가 교육의 질적 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입시는 학생 개인의 지원과 학교측의 선별, 그리고 결과로서 합격에 이르

는 모든 과정이 당사자의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다. 이는 공교육과 다르게 차

이를 극대화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들에게 향후 진입하게 될 

소득과 자산 형성의 토대인 인적자본의 최종과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의 교육 불평등 양상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하며, 분석 대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졸자를 포함한다. 특히 QS 세

계대학 순위 상위 1~50위 대학을 기준으로 명문대 진학 여부를 구분하고, 이

에 따른 불평등 구조를 다면적으로 검토한다.

다. 불평등 지수의 일반적 정의

불평등 지수란 관심변수의 값의 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되었는지

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단일지표 수치이다. 본 절에서는 소득 불평등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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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불평등 지수에 대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만족

해야 하는 성질은 다음과 같다.

 전이 원칙(transfer principle):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하

면, 불평등 지수는 반드시 감소해야 한다.

 익명성(anonymity): 누구의 소득인지가 아니라 분포 자체만 중요하다.

 규모 불변성(scale invariance): 모든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면 

불평등 지수는 변하지 않는다.

 인구 불변성(population principle): 집단을 두 배로 늘려도 불평등 지

수 값은 같아야 한다.

이 외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완전 평등한 상황에서 지수 

값이 0을 가져야 한다거나,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얻는 완전 불평등한 상황

에서 지수 값이 1이어야 한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교육 불평등은 위의 특성 가운데 

전이의 원칙을 제외한 익명성, 규모 불변성, 인구 불변성 역시 만족해야 한다. 

전이의 원칙의 경우 교육 불평등에서 그 의미가 모호한데, 예를 들어 절대평

가 시험의 점수에 대한 불평등에서는 고득점자의 점수가 낮아지고 저득점자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평등 개선을 의미하진 않는다. 

 라.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의 정의

교육 불평등 측정에서도 다양한 불평등지수가 적용된다. 그러나 본 글에

서는 집중지수만을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불평등 측정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설명한다. 집중지수는 교육적 성취가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SES)에 따라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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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니계수가 로렌츠 곡선

(Lorenz curve)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반면 집중지수는 집중 곡선(concentration 

curve)으로부터 도출된다. 로렌츠 곡선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배열해 누적 소

득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식별정보)과 그들의 소득이라는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된다. 

반면 집중 곡선은 인구를 전체 소득이 아닌 관심정보, 예컨대 교육에서는 

대상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우위순으로 배열해야 한다. 만약 시험성적의 로

렌츠 곡선을 도출한다면 학생을 따라서 측정대상의 식별정보와 교육적 성취 

그리고 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엄밀히 말해 집중지수 (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이때 는 교육성취의 평균, 개인 i의 성취 그리고 는 개인의 SES 순

위로 0~1사이의 값을 가진다. ⋅⋅은 두 변수 사이의 공분산 값이다. 

교육성취가 SES가 높은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면 C의 값은 0보다 크다. 지니

계수와 다르게 음의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SES가 낮은 집단에게 교육적 

성취가 집중될 때 가능하다.

4. 한국의 교육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불평등은 교육기관의 수나 질과 같은 교육자

원 공급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교육자원 공급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의 교육자원 공급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확장과 질

적 개선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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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부의 대규모 교육투자가 이어졌다.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이미 1970년

대 초 취학률이 90%를 초과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

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였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1990년대 중반에 98%를 넘어서면서, 의무교육을 넘어선 ‘사실상의 보편적 중

등교육’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이 더 이상 ‘희소한 기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Ⅴ-1] 초등학교 취학률, 1965-199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1998.

[그림 Ⅴ-1]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초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완전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초 이미 90%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당시 개발

도상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다. 취학률이 빠르게 높아진 배경에는 

1950년대 말부터 추진된 의무교육제도의 확립, 학교시설 확충사업, 농어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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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교 증설 등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 확산은 ‘기회의 확장기’로 평

가되며, 교육이 엘리트 소수가 아닌 국민 전체에게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기 

시작한 전환점이었다.

[그림 Ⅴ-2] 초등학교 졸업자 진학률, 1965-199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1998.

[그림 Ⅴ-2]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보여준다. 1965년에는 60% 수준에 머물렀지만, 1980년대 중반을 기

점으로 100%에 근접하였다. 이 변화는 중학교 평준화정책(1974년 시행)의 효

과가 결정적이었다. 평준화로 입시경쟁 부담이 줄고,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의 

진학 장벽이 완화되면서 중등교육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따라서 중

학교 진학률의 완전화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제로 제도적으로 구현된 첫 번

째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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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중학교 졸업자 진학률, 1965-199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1998.

[그림 Ⅴ-3] 은 중등 상급단계로의 진학률을 보여주며, 1990년대 중반에는 

98.5%에 달하였다. 1960년대에는 고교 진학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한정되었

으나, 1980년대 이후 실업계·일반계 고교의 분화와 지역고교 증설로 인해 진

학률이 급속히 높아졌다. 또한 1970년대 중후반 시행된 고교 평준화정책과 국

가의 공교육 투입 확대가 이러한 상승을 이끌었다. 이 시점부터 고교 진학은 

거의 전 국민적 현상이 되어, ‘중등교육 완전보편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표 Ⅴ-1]을 보면 교육의 공급 확대는 단순히 학교 수의 증가나 진학률의 

상승에만 그치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지속적 감

소는 물적·인적 자원의 개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이다. 1965년 초등학

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65.4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41.4명, 1998년에는 34.9



 
❘ 145

Ⅴ. 교육 불평등

명으로 줄어들었다. 중학교 역시 같은 기간 60명대에서 40명 수준으로 감소하

였다. 이는 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수업의 질적 향상이 가능

해졌음을 의미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의 경우 1965년 62.4명

에서 1998년 27.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교육예산 

확대와 교원 확충 정책이 꾸준히 집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1998.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65.4 62.1 56.7 51.5 44.7 41.4 36.4 35.7 35.1 34.9

중학교 60.7 62.1 64.5 62.1 61.7 50.2 48.2 46.5 43.6 40.8

고등학교 57.1 58.2 58.6 59.8 56.9 52.8 47.9 48.7 49.3 48.2

교원 

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62.4 56.9 51.8 47.5 38.3 35.6 28.2 27.6 27.3 27.4

중학교 39.4 42.3 43.2 45.1 40 25.4 24.8 23.8 22.3 20.9

고등학교 30.2 29.7 31.4 33.3 31 24.6 21.8 22.1 22.4 22

초등

학교 

2부제

광역시 

이상
- 2,050 902 5,188 2,804 4,579 914 731 437 381

기타지역 - 5,507 385 5,547 2,651 3,356 712 664 536 460

진학률

(%)

초등학교

→중학교
54.3 66.1 77.2 95.8 99.2 99.8 99.9 99.9 99.9 99.9

중학교→

고교
69.1 70.1 74.7 84.5 90.7 95.7 98.5 99 99.4 99.5

고교→

고등교육

기관

32.3 26.9 25.8 27.2 36.4 33.2 51.4 54.9 60.1 64.1

취업률

(%)

일반계고 31.6 17.3 16.9 15.7 16.2 18.7 26.4 24.8 22 18.5

실업계고 43.4 56.4 56.1 58.2 60.4 84 90.9 91.8 91.7 84.7

전문대학 57.5 72.6 58.3 50.3 57.2 71.8 74.2 78.2 75.5 66.3

대학교 44 70.6 71.8 73 52.1 55 60.9 63.3 61.8 50.5

[표 Ⅴ-1] 연도별 교육지표, 196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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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교육단계별 진학률, 2000-202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2024.

[그림 Ⅴ-4]는 2000년 이후의 진학률 변화를 나타내며, 특히 고등교육 진

학률의 안정화를 강조한다. 2005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73.4%로 정

점을 기록한 이후, 202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는 고등교육기관의 수적 증가가 일정 수준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며, 양적 확충의 한계에 도달한 시점을 의미한다. 즉, 이후의 교육정책은 

‘더 많은 대학 진학’보다는 ‘보다 나은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목표로 전환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육자원의 확대가 반드시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다. 교육의 양적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도, 학교 간 교육의 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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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성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교육기회의 양적 불평등이 점차 해소되는 대신, 상위 대학 및 명문

학과 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질적 불평등이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

로 부상하였다. 

5. 양적 불평등 분석

본 절에서는 세대 간 교육 불평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자료를 활용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

가 대표 종단(panel) 조사로서, 가구와 가구원을 장기간 추적하여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 소득분배, 가족 및 교육 관련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설계되었

다. 조사는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형식으로 수행되며, 가구 구성원 전

원의 인적 특성과 노동·소득·교육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KLIPS의 가장 큰 장점은 동일 개인과 가구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단면적 자료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세대 간 교육전이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ducation) 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 개인의 교육수준뿐 아니라 부친의 최종학력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세대 간 교육격차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교육 관련 변수로는 응답자의 최종학력(education), 부친의 최종학력

(father_education), 모친의 최종학력(mother_education)이 있으며, 학력 수준은 

“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이상”의 범주형으로 

조사된다.

또한 KLIPS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동일한 가구를 추적하기 때문

에, 1930년대 출생자부터 2000년대 이후 출생자에 이르는 폭넓은 세대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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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 덕분에 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세대별 교육수준의 변화와 

부모 학력의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림 Ⅴ-5]는 응답자의 출생연도 집단별 최종학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930년대 이전 세대에서는 무학·초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1950~1960년대생으로 갈수록 중등교육·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다. 1980년대 이후 출생세대에서는 대학교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

되어, 한국이 불과 반세기 동안 고등교육 보편화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Ⅴ-5] 출생연도 코호트별 최종학력

자료: 저자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작성.

[그림 Ⅴ-6]은 개인의 학력이 부친의 학력 수준별로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보여준다. 부친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자녀의 평균 학력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 부친이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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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녀 역시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부모의 교육

자본이 자녀 세대의 교육기회를 규정하는 세대 간 교육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의 강한 형태를 시사한다. 다만,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상승하면

서 하위 학력층에서도 자녀의 학력 향상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이 관찰

된다. 즉, 부모세대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림 Ⅴ-6] 부친학력별 최종학력

자료: 저자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작성.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교육 불평등 변화의 양상을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출생세대별로 부친의 학력이 자녀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 즉 세대 간 교육전

이의 변화 추세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모

형에 대한 임의효과 추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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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

  ≠





   ≠





 ×부친학력  ×출생년도코호트  



여기서 i는 개인지표 j는 학력의 지표로 1이면 무학이고 7이면 대학원이상 

학력이다. k는 출생연도 코호트의 지표로 1이면 1939년 이전 출생 코호트이고 

7이면 1990년 이후 코호트로 10년 단위이다.

출생 및 부친학력 코호트 계수
표준

오차
z P>z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939년이전#초등학교(보통학교) 0.9710 0.0497 19.54 0.00 0.8736 1.0684

1939년이전#중학교(공민학교) 1.5535 0.1003 15.50 0.00 1.3570 1.7500

1939년이전#고등학교 1.9733 0.1256 15.71 0.00 1.7272 2.2194

1939년이전#전문대학(사범학교) 2.0261 0.1961 10.33 0.00 1.6417 2.4104

1939년이전#대학/대학교 2.7413 0.2027 13.53 0.00 2.3441 3.1385

1939년이전#대학원이상 4.1551 0.4435 9.37 0.00 3.2859 5.0243

1940년대#무학 0.5757 0.0321 17.92 0.00 0.5128 0.6387

1940년대#초등학교(보통학교) 1.3514 0.0390 34.62 0.00 1.2749 1.4280

1940년대#중학교(공민학교) 1.9478 0.0686 28.37 0.00 1.8133 2.0824

1940년대#고등학교 2.4481 0.0893 27.41 0.00 2.2730 2.6232

1940년대#전문대학(사범학교) 2.7497 0.1797 15.30 0.00 2.3975 3.1019

1940년대#대학/대학교 2.7548 0.1452 18.98 0.00 2.4702 3.0393

1940년대#대학원이상 6.1551 0.7675 8.02 0.00 4.6508 7.6594

1950년대#무학 1.0989 0.0336 32.68 0.00 1.0330 1.1648

1950년대#초등학교(보통학교) 1.7665 0.0329 53.72 0.00 1.7020 1.8309

1950년대#중학교(공민학교) 2.3187 0.0517 44.89 0.00 2.2174 2.4199

1950년대#고등학교 2.7332 0.0595 45.90 0.00 2.6165 2.8499

1950년대#전문대학(사범학교) 2.8998 0.1140 25.43 0.00 2.6763 3.1233

1950년대#대학/대학교 3.3258 0.0875 38.01 0.00 3.1543 3.4974

1950년대#대학원이상 4.4884 0.3623 12.39 0.00 3.7783 5.1986

[표 Ⅴ-2]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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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작성.

출생 및 부친학력 코호트 계수
표준

오차
z P>z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960년대#무학 1.8008 0.0398 45.21 0.00 1.7227 1.8789

1960년대#초등학교(보통학교) 2.3844 0.0311 76.55 0.00 2.3233 2.4454

1960년대#중학교(공민학교) 2.7611 0.0413 66.84 0.00 2.6801 2.8420

1960년대#고등학교 3.1381 0.0437 71.86 0.00 3.0525 3.2237

1960년대#전문대학(사범학교) 3.3502 0.1218 27.51 0.00 3.1115 3.5890

1960년대#대학/대학교 3.6782 0.0640 57.43 0.00 3.5526 3.8037

1960년대#대학원이상 4.2902 0.1797 23.87 0.00 3.9380 4.6425

1970년대#무학 2.4220 0.0635 38.14 0.00 2.2975 2.5464

1970년대#초등학교(보통학교) 2.7415 0.0339 80.80 0.00 2.6750 2.8080

1970년대#중학교(공민학교) 3.0298 0.0349 86.69 0.00 2.9613 3.0983

1970년대#고등학교 3.3758 0.0323 104.46 0.00 3.3124 3.4391

1970년대#전문대학(사범학교) 3.8178 0.1211 31.53 0.00 3.5804 4.0551

1970년대#대학/대학교 3.8213 0.0476 80.33 0.00 3.7281 3.9146

1970년대#대학원이상 4.0441 0.1225 33.02 0.00 3.8040 4.2841

1980년대#무학 2.3354 0.1406 16.61 0.00 2.0598 2.6111

1980년대#초등학교(보통학교) 2.5336 0.0479 52.84 0.00 2.4396 2.6276

1980년대#중학교(공민학교) 2.5765 0.0394 65.42 0.00 2.4993 2.6537

1980년대#고등학교 2.8184 0.0307 91.74 0.00 2.7582 2.8786

1980년대#전문대학(사범학교) 2.7708 0.0731 37.90 0.00 2.6275 2.9141

1980년대#대학/대학교 2.8605 0.0468 61.14 0.00 2.7688 2.9522

1980년대#대학원이상 2.6845 0.1096 24.48 0.00 2.4696 2.8994

1990년이후#무학 1.8751 0.2181 8.60 0.00 1.4476 2.3026

1990년이후#초등학교(보통학교) 2.2162 0.0973 22.78 0.00 2.0255 2.4069

1990년이후#중학교(공민학교) 2.0869 0.0618 33.75 0.00 1.9657 2.2081

1990년이후#고등학교 1.9586 0.0297 65.92 0.00 1.9004 2.0168

1990년이후#전문대학(사범학교) 1.7150 0.0451 38.05 0.00 1.6267 1.8034

1990년이후#대학/대학교 1.8953 0.0339 55.94 0.00 1.8289 1.9617

1990년이후#대학원이상 1.7893 0.0629 28.46 0.00 1.6661 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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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는 앞선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 계수는 부친의 학력이 무

학인 1939년 이전 출생자 코호트에 비해 대상 코호트의 교급21)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1930년대 이전 세대는 부친학력의 영향이 가장 강력

한 시기였다. 부친이 초등학교 학력만 가져도 자녀의 평균 학력이 약 1.0 수

준 상승하였으며, 부친이 대학원 이상일 경우 자녀 학력은 약 4.15 수준 높았

다. 이는 교육기회의 희소성이 극대화된 사회구조에서 부모의 교육자본이 자

녀의 성취를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이 시기는 가구 배경이 절대

적인 교육 불평등의 시대였다.

1940년대생에서는 전 세대에 비해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상승하였으나, 

부친학력효과는 여전히 크게 유지되었다. 특히 부친이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

진 경우 자녀 학력 상승계수가 약 6.1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

육이 아직 상류층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전반적인 학력 

분포가 확장되면서 무학층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1950년대생에서는 교육자원의 확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학력

단계의 계수가 전 세대보다 낮아졌다. 부친이 대학교 학력을 가진 경우 자녀

의 학력수준은 약 3.33 정도 상승하였으나, 이전 세대 대비 상승폭은 둔화되

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와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지

면서 기회의 문이 점차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1960년대생에서는 학력상승 효과가 전체적으로 평준화된다. 부친이 무학

일 경우에도 자녀의 평균 학력은 1.80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부친이 대학교 

학력인 경우 3.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력 가정 출신 자녀의 교육기

회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의 중등교육 보급정책, 

고교 평준화, 농촌학교 지원사업 등이 주된 배경이었다. 즉, 양적 교육기회의 

21) 교급의 1단위 증가에 대해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기준이 무학이기 때문에 계

수 1.0은 초졸이고, 4.0은 전문대(지금의 2·3년제 대학) 졸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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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균등화가 거의 완성된 시기였다.

1970년대생에서는 학력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함께 부친학력효과가 더욱 

약화되었다. 부친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자녀의 학력은 약 3.82, 대학원 이

상은 약 4.04 수준으로 이전 세대 대비 차이가 줄었다. 또한 부친이 무학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얻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교육

이 거의 ‘보편적 권리’가 된 세대로, 양적 불평등이 해소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이다.

1980년대생에서는 부친학력과 자녀학력의 상관이 더욱 약화된다. 부친이 

대학원 학력이라 하더라도 자녀 학력 계수는 약 2.68 수준으로 이전 세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모든 부친학력 집단에서 자녀의 학력분포가 좁혀지면

서 세대 간 학력 격차의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나타난다. 즉, 1980년대생

은 교육의 양적 평등이 사실상 완성된 첫 세대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세대인 1990년대 이후 출생자에서는 부친학력효과가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 무학층의 계수(1.88)와 대학

교 이상 계수(1.89~1.79)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며, 부모학력의 차이가 자녀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소멸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한국 교육체

계가 양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제거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6. 질적 불평등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양적 불평등은 1980년대 출생자들을 기점

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교육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교육불평

등을 양적 지표에 초점을 맞춰 측정할 경우 왜곡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예를들어 양적 지표에서는 서울대나 의예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정원미

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가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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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0년대이후 출생자들에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양적 교육불평등 측

정은 현실을 왜곡하여 교육불평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본 절에서는 교육의 질적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자료를 활용한다. 이 조

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한 반복적 횡

단면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

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약 12~18개월 시점의 취업활동, 고용상태, 전공 및 학

력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조사는 졸업자 개인을 표본단위로 하며, 졸업 직후

의 노동시장 이행과 교육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자료와 구별된

다. 응답항목에는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대학명, 전공계열, 첫 직장의 산업·

직종, 임금 수준, 고용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GOMS는 KLIPS와 달리 세대 

간 분석보다는 동일 시점에서의 대학·소득계층 간 질적 격차를 측정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특히 입학년도와 가구소득을 연결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고

등교육의 질적 불평등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GOMS의 세 가지 변수—① 응답자의 입학년도, ② 

출신대학명, ③ 가구소득수준—을 활용하여 가구소득에 따른 상위대학 진학의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입학 당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을 기준으로 5~7개 구간으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기회의 경제적 배

경을 대리하는 주요 변수로 사용된다. 출신대학은 응답자의 대학명을 기반으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순위 2019년

판을 참고하여 1~49위까지 순위를 부여한 후, 상위대학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

수를 받도록 역코딩(reverse coding) 하였다22).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 선택 및 진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지수로 추정 

하였다.

22) 의·치·한·수의·약학 계열 대졸자들은 출신대학과 무관하게 1위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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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입학년도별 대입자의 대학순위

자료: 저자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해 작성.

[그림 Ⅴ-7]은 입학 연도별로 대학 입학자의 분포가 대학의 질적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상위권 대학의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반면, 중위권 이하 대학으로의 분산이 둔화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는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미 완성된 시점에서 상위권 대학의 

진입경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80년대생 이후 세대

가 대학에 진학한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대학입학자의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대학 비중이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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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가구소득별 대입자의 대학순위

자료: 저자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해 작성.

[그림 Ⅴ-8]은 응답자의 가구소득 수준별로 출신대학의 순위가 어떻게 달

라지는가를 보여준다. 소득구간은 조사문항을 반영하여 입학 당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8개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는 상위 20% 대학에 집중적으로 진학하는 반면, 소득 하위

층은 중하위권 대학에 상대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는 가구소

득이 진학 대학의 질적 수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소득계층 간의 경제력 격차가 고등교육 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

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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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입학년도별 가구소득 기준 대학입학의 집중도

자료: 저자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해 작성.

[그림 Ⅴ-9]는 앞의 두 그림을 종합한 결과로, 입학년도별로 가구소득에 

따른 상위대학 진학의 집중도 변화를 시계열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집중도는 

값이 높을수록 상위대학 진학이 소득상위층 자녀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그림에 따르면, 집중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0년대생이 대학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로, 교육의 양적 불평등은 크게 줄

었지만 질적 불평등이 확대된 전환점이었다. 2008년 무렵 일시적인 하락이 관

찰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지원

정책 확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집중도는 다

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이후 2010년대 내내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를 이어갔

다. 이는 상위대학 진입이 점점 더 소득상위층의 전유물로 바뀌어 가는 구조

적 현상을 의미한다. 즉, 대학진학률이 이미 포화된 사회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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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교육의 불평등이 양적 차

원에서 질적 차원으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준다.

7. 소결

본 장에서는 세대별 교육 성취와 부모 배경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의 교육 불평등이 양적에서 질적 차원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왔음을 확인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출생세대

에서는 부모학력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며 양적 불평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

었다. 그러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요한 분석에서는 같은 시기 상위 

대학 진학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등 질적 불평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은 교육이 단순한 ‘진학 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떤 교육기관을 통

해 어떤 교육의 질을 획득하는가’의 문제로 변한 데 따른 현상이다.

그러나 교육 불평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현재로

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성취는 복수의 지표(학력·서열·성취도 등)로 구성

되어 단일척도로 통합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생애 특정 시점에 한 번만 관찰

되는 단발성 정보로 축적된다. 또한 학생부·학업성취도평가 등 주요 교육자료

는 행정 관리체계 상 연구 접근성이 낮아, 표준화된 지수 계산에 필요한 세부 

자료 확보에 제한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교육 불평등의 실질적 수준과 추세

를 정량적으로 비교·추적할 수 있는 국가 표준지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한국은 국가 단위로 표준화된 시험인 대학수학능

력시험(수능)을 운영해 온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어, 교육 불평등 지수 산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수능 점수는 전국 단위의 단일 연속척도로 측정

되며, 대학 진학의 질적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출신계층 간 성취 격차

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수능 점수

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은 현실적·정책적 필요성이 모두 높



 
❘ 159

Ⅴ. 교육 불평등

은 대안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수능 점수–사

회경제적 배경(SES)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교육 불평등 집중지수 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이는 소득, 부모학력, 지역 등을 기반으로 수능 성취의 분포가 

어느 계층에 집중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질적불평등 분석에

서 나타난 상위소득층의 상위대학 진입 집중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포착한

다. 둘째, 수능 점수 자료의 표준화된 연구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수능 원점수 및 표준점수 자료는 그 접근이 매우 제한

적이므로, 연구자가 불평등 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 체

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학생들의 SES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집중지수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불평

등 지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능 기반 교육불평등 지수는 단일 

시점의 측정에 그치지 않고, 연도·코호트별 시계열 지수화를 통해 장기 변화 

추세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양적 불평등에서 질적 불평등으로의 구

조적 전환이 어느 시점부터 강화되었는지, 향후 약화 또는 심화되는지를 실증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수능 기반 지표는 교육정책의 형평성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학입시 제도의 개편, 고교학점제, 지역균형선발, 

기회균형전형 확대 등 주요 정책이 실제로 교육 성취의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

키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취도 기반 불평등지표가 필수적이

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인되는 질적 불평등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을 평가할 수 있는 정밀한 성취격차 지수가 요구된다.

한국의 교육 불평등 지수 개발은 교육 성취의 다차원성과 자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수능이라는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



160 ❘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을 갖는다. 향후 교육 불평등 지수 개발은 수능 점수를 중심축으로 하여 질적 

교육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측정·평가하

는 일관된 국가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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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차원 불평등 분석

1. 다차원 불평등의 개념 및 선행연구

가. 다차원 불평등의 개념

불평등 연구는 전통적으로 단일 차원 지표, 주로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Araar, 2009). 개발도상국 대상 불평등 연구에서 복지의 다

차원적 특성을 인정하는 분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Araar, 2009). 이러

한 태도는 이른바 복지국가에서의 불평등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추세로 등장했

다. 다수의 재화와 서비스가 쉽게 화폐화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행

복이나 기대수명과 같은 비화폐적 측면이 중요한 선진국에서도 그러하다

(Araar, 2009).

Sen(1982)에 의한 역량이론은 다차원 불평등 개념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Araar, 2009 재인용). Sen의 이론은 자원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

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개인의 이점을 평가할 것을 강조하며, 단순한 자

원 보유 수준을 넘어서 개인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자유와 역량에 

초점을 둔다(Sen, 1982; Araar, 2009 재인용).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더

라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후생 수준은 심각하게 떨어질뿐더러, 앞으

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적인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접

근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을 모니터링할 필요성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

서도 비화폐적 차원의 분포에 존재하는 불평등 자체를 측정할 필요성을 강조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그 분배가 불균등

하다면 전반적인 복지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Araar, 2009). 이러한 

관점은 개인 복지가 다면적이며, 물질적 생활 수준은 그중 하나일 뿐이며, 비

화폐적 차원은 화폐의 차원과 자주 무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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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불평등의 개념화는 복지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건강, 심리적 

차원을 포괄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Barbabela et al., 2022). 이러한 확대

된 관점에 따르면 다음의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모든 형태의 불평등이 

단일한 근저에 있는 하나의 차원의 표현인가? 따라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평등

하거나 불평등한가? 혹은 서로 다른 불평등 차원들이 서로 무관하며 상이한 

요인에 의해 구동되는가? 나아가 사회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상쇄할 

수 있는가? 즉, 정치적·사회적 지위의 평등성이 확보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는가?(Barbabela et al., 2022, p. 45). 화폐 중심의 불평등 이론을 

다차원적으로 확장한 결과, 불평등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의 장이 열리면서, 동

시에 질문은 꼬리를 물게 됐다. 

Araar(2009)는 불평등을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이해한다. 절대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더해도 불평등 수준이 변하지 않는 반면, 상대

적 불평등은 모든 소득을 일정 비율로 곱해도 불평등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1장에서 살펴본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에서도 부각된

다. 절대적 수준을 좁혀도 상대적 격차는 늘어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하다. 

절대적 접근과 상대적 접근을 모두 고려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다차원 불평등의 기저에 있는 사회 규범은 매우 중요하다. 두 가지 주요 

사회적 민감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각 차원 내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

(Multidimensional Sensitivity: MDS)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전반적 생활수준

에 대한 민감성(Unidimensional Sensitivity: UDS)이다(Araar, 2009, p. 13, 14). 

이 두 민감성은 때로 상충할 수 있다. 예컨대, 가난한 계층이 부유한 계층보다 

더 많은 수준을 가진 구성요소를 평준화하면 다차원 불평등(MDS)은 감소하지

만, 개인 복지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평등(UDS)이 증가할 수 있다(Araar, 

2009, p. 14). 조금 더 상술하자면, 빈자인 A가 건강하고, 부자인 B가 아프다

고 할 때, 두 사람의 건강 수준을 같게 하면, 건강 불평등이 감소했으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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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A와 B 사이의 총량적인 불평등(UDS)은 

커졌다. 이러한 개념적인 접근은 다차원 불평등 측정의 복잡한 균형을 보여준

다.

다차원 불평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미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서

로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Barbabela et al., 2022, p. 41, 43). 개념의 발전은 복지가 본질적으

로 다차원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화폐적·비화폐적 영역에서의 격차를 모두 포

착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함의

로 연결된다(Araar, 2009, p. 31; OECD, 2013, p. 439, 446).

다차원 불평등연구에서 핵심적인 공리(axiom) 두가지는 점검할 가치가 있

다. 첫째는, 균등 정대화 원칙(Uniform Majorization Principle, UMP 또는 

UPM)이다. Kolm(1977)에 의해 제안된 이 공리는 구성요소 내 불평등이 감소

하면서 전체 불평등도 함께 평균적으로 감소할 경우 해당 분포 변화를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Araar, 2009, p. 5; Kolm, 1977). 이는 단일 차원의 

Pigou-Dalton 공리를 다차원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공한

다. 둘째는 상관성 증가 정대화(Correlation Increasing Majorization, CIM)다. 

Tsui(1999)에 의해 도입된 이 공리는 불평등의 차원 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정을 둔다(Araar, 2009, p. 6; Tsui, 1999). 동

일한 구성요소 불평등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다차원 불평등과 단일 불평등 간 연결이 정당화

된다(Araar, 2009, p. 6).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모든 차원에서 가난하

고, 부유한 사람은 모든 차원에서 부유한’ 구조는 ‘어떤 차원에서는 가난하지

만 다른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구조보다 더 불평등하다고 간주한다는 

공리다. 물론, Bosmans et al. (2015)은 두가지 논점을 제기한다. 첫째, 형평성 

측면에서 CIM은 상관관계를 줄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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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분포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항상 형평성을 높인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자원 재분배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효용 증가가 가능할 수 있다. 즉, 정책적인 ‘킹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나. 다차원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Bersisa & Heshmati(2021)는 에티오피아에서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의 단일‧

다차원 빈곤과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소비지출, 교육, 건강, 주거, 자산, 에너지 

총 6개의 차원을 다중대응분석(MCA)을 통해 영역별로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

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단일 차원 기준으로는 36%가 빈곤층이었으나, 

다차원 기준으로는 80%가 빈곤층이었다. 농촌(89%)이 도시(43%)보다 훨씬 높

은 다차원 빈곤 수준을 보였으며,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보다 빈곤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필자는 보편적 정책은 비효율적이며, 지역 

및 인구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roński(2021)는 EU 21개국의 소득, 자산,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차

원 불평등을 측정했다. HFCS(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자

료를 사용하고, Araar(2009)의 지수를 적용하여 각 차원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

했다(Wroński, 2021, p.573, 591).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불평등이 전체 다차원 불평등에서 가장 큰 기여(49~60%)를 했고, 다음이 소

득, 소비 순이었다. 전반적 다차원 불평등의 국가 간 차이는 미미했으며, 단일 

차원의 지니계수보다는 차이가 작았다. 가구의 소득, 자산, 소비 위치 간 상관

성은 국가마다 상이했으며, 자가 소유율, 중간소득 수준, 단일 불평등 수준과 

연관이 있었다.

Barbabela, Pellicer, and Wegner(2022)는 98개국을 대상으로 다차원 불평

등 구성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들은 WIID(World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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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의 소득 불평등 자료, WHO 생명표의 건강 불평등(기대수명), 그리고 

국제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 참여, 정치적 영향력 인식, 자기효능감, 사회계층 

인식에 대한 불평등을 통합하였다. 모든 변수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불평등

을 측정하면서, 주성분분석(PCA)을 통해 불평등의 근본 축을 추출했다. 이들

은 크게 보아, 다음의 두가지 차원의 불평등의 근본 축을 판별했다. 두가지는 

사회경제·심리·건강 불평등(소득, 건강, 사회계층, 자기효능감 간의 강한 연관

을 보이며 전체 변동의 절반가량을 설명)과 정치적 불평등(정치 참여와 정치

적 영향력에서의 불평등을 반영)이었다. 분석 대상 국가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다차원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백승주, 금현섭(2013)

과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2014)가 국내의 다차원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유

이한’ 사례다. 두 논문 모두 복지패널을 사용했다. 백승주, 금현섭(2013)은 소

득, 교육, 건강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들은 다양한 이론적 지수들(Maasoumi, Bourguignon, Araar)을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구성 차원별 기여도는 서로 상이하였다. 정해식 외 

(2014)는 다차원 불평등을 세대 간 차이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이들은 노

인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로 구분하고, 소득, 교육, 건강, 주거자산 

네 차원을 기준으로 Araar(2009)의 지수를 활용한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수행

하였다. 두 논문의 자료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표 Ⅵ-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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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식, 김수완, 안상훈 (2014) 백승주, 금현섭(2013)

데이터 ㆍ복지패널 ㆍ복지패널

데이터 

선택의 

이유

소득, 교육, 건강, 주거 “네 차원의 

관련 변수가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

동 상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시” (p. 

348)

“소득, 교육,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 대한 조

사문항이 동시에 포함된 자료”(p. 

294)

영

역

소득

ㆍ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연, 만원)

ㆍ가구의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가

구주의 소득으로 합산, 가구원에

게는 근로(사업)소득만

교육 ㆍ교육년수 ㆍ교육연수(year of schooling)

건강

ㆍ건강만족도, 우울척도, 음주, 장애, 

만성질환을 최소최대 정규화한 뒤 

산술평균

ㆍ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건강만족도, 심리적 건강으로서 

우울척도(CESD-11), 음주수준, 장

애 등급, 만성질환. 

ㆍ다중대응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활용

하여 단일값 산출

주거 
ㆍ주거자산으로 거주주택 가격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또는 보증금)

ㆍ주거는 포함하지 않음.

다차원의 

정규화 

과정

ㆍ상이한 불평등 지표를 정규화. 최

소-최대 정규화

(Min-Max Normalisation Methods)

※ 극단값 제거 위해 99%값 활용 

왼쪽과 동일.

※ 극단값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결론

ㆍ소득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노인세대는 소득, 교육, 건

강의 차원에서 가장 낮은 자원 수

준을 보임

ㆍ세대별 다차원적 불평등 기여도는 

현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교육 차원, 

ㆍ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과 

건강 차원,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주거자산 차원이 불평등

에의 기여 정도가 높음

ㆍ다차원 불평등 지수 2005~2011년 

감소 추이

ㆍ소득 불평등의 기여도가 절반 가

까이로 높음

ㆍ지역으로 나눠보면, 도시에서 건

강 불평등 기여도가 농촌보다 상

대적으로 높음

[표 Ⅵ-1] 국내 선행연구의 자료 및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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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분석 방법

가. 분석 자료

분석의 자료는 복지패널을 활용했다. 복지패널은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

행의 효과를 평가”(한국복지패널, n.d.)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단위로 수집된 

패널자료다. 가구용/가구원용/부가조사표로 나뉘어서 조사가 수행되며, 가구용 

조사표를 보면, 가구 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상태,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제/개인연금 가입, 주거, 생활비, 소득, 부채 및 이자, 가구 재산, 생활여

건 등 거의 대부분의 불평등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다차원 불평등을 분석한 

두 차례의 선행연구(백승주, 금현섭, 2013; 정해식 외, 2015)에서 복지패널을 

사용한 이유도 복지패널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연구진에서도 다차원 불평

등 분석을 위해서 국내의 다양한 자료 및 행정자료의 연계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했으나, 2025년 현재 시점에서 복지패널을 능가하는 자료 확보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분석 시기는 2011년부터 2023년의 13년의 시기를 대상으로 했

다. 2025년 분석 수행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는 2024년에 실시된 19차 복지패

널 데이터다. 참고로, 2024년 수행된 19차 복지패널 자료는 대부분 전해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대상의 시기는 

복지패널 7~19차의 2011년~2023년이다. 

분석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이전 국내 선행연구에는 모두 15

세 이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지만(백승주, 금현섭, 2013 등), 무상교육이 이

뤄지고 있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생 연령대 개인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교육연수가 교육 불평등의 지표라는 점도 고려할 필

요가 있었다. 민법에서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점도 참고했다.

세대 구분은 2025년 기준으로 60년 이전 출생자, 즉 65세 이상 인구는 노



168 ❘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인세대로, 그 아래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주기로 586세대(61~70년생), 

X세대(71~80년생), 밀레니얼 세대(81~90년생), Z세대(91년 이후 출생)로 구분

했다. 이들은 각자의 생애주기에서 한국의 성장과 불평등의 국면을 다르게 맞

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변수의 측정 방법

소득은 균등화가구가처분소득을 활용했다. 분석의 대상은 19세 이상 인구

를 대상으로 하지만, 가구균등화과정에서는 19세 미만 가구원도 포함했다. 교

육 변수는 교육연수를 활용했다. 개인별로 최종 졸업한 학교까지 누적 교육 

차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경제성장률 10.27 8.64 6.68 4.43 4.0

실업률 4.00 3.51 3.47 3.62 3.31

임금상승률 8.87 9.07 4.85 3.94 -

주택가격

상승률
- 8.05 0.68 5.36 2.93

사회경제적 

사건

독재정권

빈곤탈출

민주화운동

고도성장

외환위기 

OECD 가입

민주화

불평등심화

저출생

저성장진입

교육 및 

복지제도

의료보험 

도입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도입

고용보험 

도입

국기초 도입

기초노령연

금  

장기요양보

험

무상급식 

실시

주: 정해식 외(2015) 표 1의 내용 일부 수정함

[표 VI-2] 한국의 세대별 사회경제적 변화 추이

(단위: 기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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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에 현재 추가 교육 과정 학적 상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서 교육 연수를 

구했다. 여기서 가중치는 재학·휴학·중퇴는 0.523), 수료는 0.7, 졸업은 1.0이다. 

이를테면, 대학 중퇴의 경우, 교육연수는 14년(초등6년 + 중등 3년 + 고등 3

년 + 대학 2년)이다. 

건강 차원에서는 네가지 변수를 활용했다. ① 주관적 건강 수준, ② 우울 

정도, ③ 음주, ④ 만성질환을 활용했다24). 네가지 변수가 모두 서열적 범주형 

변수이고, 수치적 순서가 명확한 점을 고려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건강차원의 종합지수를 생성했다. 물론, 

Araar(2009)나 백승주, 금현섭(2013)은 복수의 범주형 변수를 다차원 불평등지

수를 위해 활용할 때,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활용

해서 분석 단위의 효용점수(utility score)를 산출했다. 이번 연구는 네가지 변

수가 위계적 서열 변수인 점을 고려해서 대안적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했다. 

자산의 경우, 균등화가구 순자산(net wealth)을 활용했다. OECD(2015)에 

따르면, 자산 지표의 활용에서 “불평등 지표는 순자산(net wealth)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유의미하다”(p. 170). 총자산(gross assets)은 금융 및 실물 자산을 

모두 포함하나, 그 자산이 부채로 상쇄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

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은 왜곡된다. 예컨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

어 총자산은 높지만, 거액의 모기지 부채가 있으면 실질적 경제력은 크지 않

다. 복지패널에서 순자산을 분석에서 활용한 박호준, 박정민(2021)의 사례도 

참고했다. 다만, 이들은 복지패널 자산 및 부채 항목을 구하는 산식을 제시하

23) 정해식 외(2015)는 중퇴에 0.7 가중치을 주고, 백승주, 금현섭(2013)은 적시하지 않

았으나, 중퇴가 휴학과 재학과 다를 이유가 없어서 중퇴는 0.5로 간주했다. 

24) 정해식 외(2015), 백승주, 금현섭(2013)은 모두 장애등급을 건강 변수로 활용했지

만, 이번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19차 복지패널 자료를 보면, 장

애가 있는 개인의 비율은 6.75%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두 선행연구에서는 흡연

도 같은 이유로 제외했다. 



170 ❘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지는 않았다. 이번 분석에서는 복지패널에서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 자산 등 25개 항목을 합한 값)에서 총부채를 제외하는 

방식을 취했다. 모든 자산값은 양수였다. 

복지패널에서 가구의 부채액은 ① 금융기관 대출액, ② 일반사채, ③ 카드

빚, ④ 전세보증금, ⑤ 외상 및 미리 받은 곗돈, ⑥ 기타 부채를 합해서 산출

했다. 모든 부채액도 양수였다. 

분석 과정에서 극단치가 발견됐다. 소득과 재산 자료는 극단치가 흔하게 

발견된다(OECD, 2013). 이러한 극단치는 극단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인지, 

이상치인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극단치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연구에는 대체로 남겨뒀다. 이유는 두 가지다. 소득과 자

산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의 경우에는 

일부 극단치가 있었지만, 모두 남겼다. 복지패널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균

등화소득수준은 평균치의 81.7배였다.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는 극단값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

면, 복지패널 2차에서는 총자산액이 6000억원인 극단값이 존재했다. 물론, 자

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하나의 사례가 

전체 평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다. 불평등 연구에서 이러한 경우에 불

가피하게 하단 혹은 상단 코드를 설정해서 계산식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극단값 대체 기법(winsoring)을 사용한다(LIS Datacenter, n.d.). 이번 연구에서

는 가구 자산 및 부채에 한해서 상위 1%에 한해서 1%의 경계값을 부여했다

([표 Ⅵ-3] 참고) . 순자산의 경우, 상하위 1%에 대해서 각각 1%의 경계값을 

부여했다. 자산과 부채는 하한값이 0인데 비해, 균등화가구순자산은 최소값도 

–10억을 밑돌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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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
변수 측정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

소

득

ㆍ균등화가

구가처분

소득

(단위: 연기

준 만원)

ㆍ가처분소득 =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

득-사적이전지출) + 공적이전소

득 - 공적이전지출

4395.621)

(2685.62)

0/35,105.21

교

육

ㆍ교육 과

정 및 학

적(學籍) 

상 태 에 

따른 교

육 추정 

기간

(단위: 년)

ㆍ개인별로 최종 졸업한 학교까지 

누적 교육 연수 + 현재 추가 교

육 과정 학적 상태에 따른 가중 

연수

※재학·휴학·중퇴는 0.5, 수료는 

0.7, 졸업은 1.0 가중

12.76

(3.63)
0/22

건

강

ㆍ 주 관 적 

건강

ㆍ건강만족도 (1.건강 아주 안좋음 

~ 5. 건강 아주 좋음)

3.67

(0.86)
1/5

ㆍ우울 정

도

ㆍ식욕이 없음 등 11개 문항 1(극

히 드물었다)~4(대부분 그랬다) 

가운데 부정 정서를 묻는 아홉 

문항은 역코딩함 

※ 합계 점수가 높으면 건강. 

41.16

(4.03)
11/44

ㆍ건강행동

(음주 

  수준)

ㆍ음주 횟수

(1:주4회이상 ~ 5:전혀 안마심)

※점수가 높으면 건강이 좋도록 

3.78

(1.30)
1/5

[표 VI-4] 불평등 차원별 변수의 측정 및 기초 통계량 (2023년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 9.26 9.06 9.33 9.22 9.90 10.59 12.08 11.55 13.00 16.15 16.86 19.68 16.63 

부채 2.48 2.35 2.50 3.41 3.46 3.49 3.45 3.75 4.05 4.47 5.02 4.91 5.01 

[표 VI-3] 연도별 가구균등화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상위 1% 경계값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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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
변수 측정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

코딩 조정.

ㆍ만성질환 ㆍ0: 비해당~: 3: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역코딩함. 

※ 점수가 높으면 건강

1.64

(1.46)
0/3

자

산

ㆍ균등화

  가구

  순자산

  (만원)

ㆍ균등화가구 총자산: 복지패널에

서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

축산물, 자동차, 기타 자산 등 

25개 항목을 합한 값.

※ 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16,134.25 

(32563.34)

(1%값 대체 이후)

  15495.32

(27999.05)

(1%값 대체 이전)

0/501,748.8

(1%값 대체 이후)

0/166262

ㆍ균등화가구 총부채:  ① 금융기

관 대출액, ② 일반사채, ③ 카

드빚, ④ 전세보증금, ⑤ 외상 

및 미리 받은 곗돈, ⑥  기타 부

채를 합해서 산출. 

※ 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5,142.92   

(11,286.89)

(1%값 대체 이후)

  4,857.40  

(8,770.75)

(1%값 대체 이전)

0/191,000

(1%값 대체 이후)

 0/50,079.36

균등화 가구 순자산: 균등화가구 

총자산 – 균등화가구총부채

※ 해마다 상하위 1% 극단값은 상

하위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10,991.33  

(28,696.23)

(1%값 대체 이후)

  10,456.79  

(23,763.42)

(1%값 대체 이전)

-101769.5   

/501748.8

(1%값 대체 이후)

-19026

/140954.3

주 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은 모든 연령대의 가구원을 포함해서 산출했으나, 평균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은 조사 대상인 19세 이상의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의 평

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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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방법

다차원 불평등(Multidimensional Inequality)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

적으로 쓰이는 방법론은 Araar(2009) 등의 다차원 지니계수 방식과 

Chakravarty et al. (1998) 등의 지표 평균 접근법, 그리고 Theil·GE(Generalized 

Entropy) 계열의 불평등지수를 다차원화한 다차원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Multidimensional Generalized Entropy Index) 등이 있다. 이들은 소득 불평등 

등으로 단일하게 이해되던 불평등지표를 교육, 건강, 주거 등에 걸쳐 측정한다

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Araar(2009)의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H-MDI)를 사용한다. 다차원 불평등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위있는 지수인 점을 고려했다. Araar(2009)는 상대적/절대적 불평등, 소득 및 

비화폐적 차원, 차원 간 상관성(CIM) 등을 반영한 혼합형 다차원 불평등지수

를 제안했다. Araar(2009)가 제안한 혼합형 다차원 불평등지수의 산출식은 다

음과 같다. 

φk = 차원 k에 기인한 가중치

λ𝑘 = 차원 사이의 민감도

𝐼𝑘 = 차원 k의 지니계수

𝐶𝑘 = 소득 분포에 대한 차원 k의 집중지수 

I = 지수의 총합으로 산출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산출식을 하나씩 풀어보자. 𝐼𝑘는 구성요소 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다. 

이를테면, 건강 불평등을 지니계수로 표현한 것이다. 𝐶𝑘는 구성요소 k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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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concentration index)다. 해당 구성요소의 값이 소득 순위와 얼마나 일치하

는지를 측정한다. 예컨대 부유할수록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건강한지를 확

인한다. 

그리고 λk 는 구성요소별 불평등과 소득(또는 순위) 불평등 간의 사회적 

민감도를 반영한다. λk가 1에 가까우면 𝐼𝑘에 더 민감함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구성요소 기반 평가를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λ𝑘이 0에 가까우면, 𝐶𝑘에 더 민

감함을 의미하고, 소득 기반 평가가 강조된다. φk는 불평등 지수 산출을 위해 

특정 차원에 부여하는 가중치다. 이를테면, 전체 다차원 불평등에서 건강 불평

등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크다고 하면, 전체 다차원지수 

산출 과정에서 φ건강의 값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는 특정 차원에 가중을 둘 근거가 따로 제기된 바가 없으면, 영역별 가중치를 

동등하게 부여했다. 식에 따르면, 한 차원의 불평등이 감소하면 다른 차원의 

불평등이 일정할 경우, 전체 지수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차

원간 소득 불평등과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면 𝐶𝑘가 증가하면서, 전체 H-MDI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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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원 불평등 분석 결과

가. 차원별 불평등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차원별 불평등의 정도 및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VI-5] 참고). 소

득, 교육, 건강은 2011~2023년 기간 동안 모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

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산의 지니계수는 경향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그려진다. 소득의 경우, 앞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지니계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복지패널에서는 완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두 자료 모두에서 서구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은, 소득불평등이 심화

는 관찰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의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0.15로 매우 낮았다. 

원 보고서의 5장의 분석을 보면, 세대 간 교육연수 격차는 크게 완화되어 양

적 불평등은 해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1980년대생 이후에 

양적 불평등은 상당히 해소됐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였다. 교육의 양이 아닌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가용한 데이터가 있고, 이를 측정했다면 교육 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 0.31 0.31 0.33 0.32 0.36 0.31 0.30 0.30 0.29 0.29 0.30 0.29 0.30 

교육 0.15 0.15 0.15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3 

건강 0.13 0.12 0.13 0.13 0.12 0.13 0.12 0.13 0.13 0.13 0.13 0.13 0.12 

자산 0.23 0.22 0.21 0.23 0.25 0.26 0.27 0.27 0.29 0.32 0.34 0.35 0.32 

[표 VI-5] 차원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단위: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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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양상은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강 불평등 수준

도 다른 영역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부분 역시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건강 불평등의 지니계수가 낮았던 배경에는 건강 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의 폭이 넓지 않았던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건강에서 주

관적 건강이나 음주 횟수는 5점 척도를 활용했다. 건강 수준이 좋아도 소득과 

같은 극단치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참고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

지패널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균등화소득수준은 평균치의 81.7배였다. 그

렇지만, 주관적 건강 수준의 최대값은 5점이고, 평균값은 3.67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니계수를 영역별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표 VI-5]에서 지니계수는 영역별로 추이를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관찰된다. 

나. 차원 간 상관관계 추이

다음으로 차원 간 상관관계의 추이를 분석했다. 모든 조합에서 상관관계

는 통게적으로 유의했다. 한 차원의 불평등이 다른 차원과 별도로 생성되고, 

재생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일한 예외가 건강과 자산의 상관관계

였다. 건강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2010년대에는 상관계수가 낮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관관계가 사라지거나,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

나기도 했다. 즉,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건강한 경향이 약하게 있었지만, 반대

로 건강이 안좋을수록 자산은 더 많은 경향도 일부 관찰됐다. 이러한 음의 상

관관계는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좋은) 노인 가구에서 자산을 더 많이 소

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참고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과 소득은 균

등화한 자산 및 소득의 값을 개인에게 부여한 결과였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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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차원 불평등 추이 및 차원별 기여도

다음으로 네가지 차원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Araar(2009)의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H-MDI)에 근거해서 산출했다. MDI 지수는 지난 2011

년 0.176에서 경향적으로 증가해서 2023년에는 0.190까지 증가했다. 다차원 불

평등 지수의 산출에서 영역별 불평등 및 소득과의 집중계수가 기여한 정도를 

보면, 소득, 교육, 건강 세가지 영역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한 반면, 자산의 기

여도가 유일하게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의 기여는 38.9%에서 

35.2%로, 교육은 20.9%에서 16.0%로, 건강은 14.7%에서 13.1%로 줄었다. [표 

VI-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 영역에서 지니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완

만하게 감소한 경향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자

산 불평등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값에 미치는 기여도는 12년 사이에 25.5%에

서 35.8%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서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증가

는 자산불평등 심화가 주된 원인인 셈이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76 0.175 0.179 0.179 0.187 0.181 0.181 0.184 0.184 0.187 0.185 0.190 0.190 

소득 38.9 40.1 41.6 40.3 42.6 38.1 37.4 36.8 35.2 34.3 32.7 31.7 35.2 

교육 20.9 20.8 20.2 19.4 18.1 18.6 18.1 17.8 17.2 16.7 15.2 14.9 16.0 

건강 14.7 14.2 14.7 14.9 13.0 13.8 13.2 14.2 14.0 13.2 12.1 13.2 13.1 

자산 25.5 25.0 23.6 25.4 26.3 29.6 31.3 31.2 33.6 35.8 40.0 40.3 3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표 VI-7]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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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라.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

다음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분

석 대상 시기 동안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일관되게 0.2 수준을 넘

어섰다. 노인 세대에서 다차원 불평등의 기여도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자

산(31.9%)과 소득(31.5%)의 비중이 높았지만,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교육

(24.2%)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세대보다 한세대 어린 연령대인 

586세대에서 교육의 기여도가 절반 수준인 13.0%인 점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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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Z
세대

0.121 0.122 0.122 0.111 0.124 0.134 0.129 0.131 0.129 0.139 0.141 0.144 0.145 

M
세대

0.125 0.127 0.131 0.130 0.128 0.129 0.134 0.133 0.135 0.142 0.144 0.138 0.144 

X
세대

0.123 0.120 0.132 0.128 0.158 0.137 0.145 0.146 0.145 0.154 0.152 0.154 0.161 

586
세대

0.151 0.150 0.149 0.160 0.160 0.167 0.164 0.168 0.177 0.174 0.174 0.191 0.188 

노인
세대

0.228 0.228 0.233 0.236 0.244 0.233 0.232 0.239 0.237 0.237 0.226 0.227 0.226 

[표 VI-8]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VI-2]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단위: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 181

ⅤI. 다차원 불평등 분석

[그림 VI-3]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2023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노인 세대 가운데 가장 어린 1960년생이 대학을 입학할 즈음인 1980년 

대학진학률이 11.4%였지만, 10년과 20년이 각각 지난 1990년과 2000년에는 

비율이 23.6%와 52.5%로 두배씩 늘어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국가데이터

처, 2025). 양적 측면에서 교육의 불평등이 매우 빠르게 해소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보고서의 5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노인 세대 다음으로는 586세대에서 불평등 지수가 높았다. 이들 세대는 X

세대와 더불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다차원 불평등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특징을 나타낸다. 두 세대는 2011~2023년 사이 지수가 각각 0.037과 0.038 늘

었다. 같은 기간 노인세대의 지수는 0.002 감소했다. 다른 젊은 세대에서는 지

수가 완만하게 증가했다. 젊은 세대에서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교육과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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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는 증가하고, 소득과 자산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

한 기여도가 상대적이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는 있다. 

마.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다음으로 세대별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겠다. 먼저 가장 

젊은 Z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121에서 0.145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지수는 2014년까지는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

냈다. 차원별 기여도의 추이를 보면, 소득은 일정한 등락이 있었지만, 대체로 

유지됐다. 자산의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자산의 낙폭이 

큰 편이었는데,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등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

은 가구 균등화한 값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

(1) Z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1 0.122 0.122 0.112 0.124 0.134 0.129 0.131 0.129 0.138 0.141 0.145 0.145 

소득 41.7 50.4 52.9 49.0 49.3 44.8 43.0 43.0 41.0 39.8 37.0 32.4 40.2 

교육 5.1 5.6 5.4 6.2 6.1 6.3 7.1 7.2 7.4 7.0 6.1 5.7 6.9 

건강 10.4 8.4 8.4 9.7 8.5 8.7 9.1 8.7 9.1 8.8 7.8 8.4 8.2 

자산 42.8 35.6 33.3 35.1 36.1 40.1 40.9 41.1 42.5 44.4 49.1 53.5 4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표 VI-9] Z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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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4] Z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2) M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M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도 살펴봤다. 여기서 M세대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로 81~90년 출생 세대다. 2025년 기준으로는 나이가 만 35~44

세의 중년 세대다. 지난 15년 사이 경제적인 독립이나 가구 분리와 같은 경험

이 가장 자주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대다. 그럼에도 분석 대상 기간 동

안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018 상승했다. 노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지수가 가

장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교육과 건강이 기여도는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됐다. 

특징적인 점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소득의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자

산의 기여도는 늘었다는 점이다. 불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소득에서의 불평등 완화를 자산에서의 불평등 심화가 상쇄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노동시장 소득 분배 및 이전 및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꾸준히 완화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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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결과가 M세대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5] M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5 0.127 0.131 0.130 0.128 0.129 0.134 0.133 0.135 0.142 0.144 0.138 0.144 

소득 47.6 45.8 50.5 45.2 43.7 43.8 42.4 40.7 37.2 35.9 35.9 33.4 38.1 

교육 8.7 9.1 9.1 9.4 9.6 9.8 9.3 9.4 9.4 8.9 7.9 7.7 8.6 

건강 9.4 8.7 8.2 9.2 9.0 9.0 8.7 9.9 9.9 9.0 8.5 9.2 9.6 

자산 34.3 36.5 32.2 36.3 37.7 37.4 39.6 40.0 43.5 46.3 47.6 49.7 4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표 VI-10] M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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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X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X세대는 

70년대생들이다. 입직 시기에 상당수가 90년대말 IMF 경제 위기를 겪었던 세

대다. 나이로 보면, 이 세대의 중간 나이대인 75년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36~50세의 연령을 거쳐왔다. 근로연령대의 핵심 기간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의 특징 때문에,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X세대에서 가장 분명하게 관찰됐다. MDI 지수에서 소

득의 기여도가 48.3%에서 37.7%로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

산의 기여도는 28.3%에서 42.5%로 대폭 증가했다.

이들 세대에서도 교육 불평등의 기여도는 일부 하락했다. 이들 세대가 초·

중·고·대학을 거치는 동안, 한국에서는 교육의 양적인 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

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M세대에서는 교육의 

기여도가 낮게, 변동 없이 유지됐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3 0.120 0.132 0.128 0.158 0.137 0.145 0.146 0.145 0.154 0.152 0.154 0.161 

소득 48.3 48.8 52.3 47.7 56.4 45.0 43.8 41.5 37.9 37.2 33.3 37.6 37.7 

교육 12.5 13.3 12.0 12.2 9.9 11.3 10.5 10.5 10.6 9.6 9.5 9.1 9.6 

건강 10.9 10.5 10.4 10.9 8.6 10.1 10.3 10.5 11.4 11.2 10.3 11.3 10.3 

자산 28.3 27.5 25.3 29.2 25.2 33.6 35.4 37.5 40.1 42.0 47.0 42.1 4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표 VI-11] X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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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6] X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4) 586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586세대도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의 변화 폭이 컸다. 586세대는 60년대

생들이다. 세대의 중간 나이대인 65년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46세에서 60세

로 연령이 바뀌었다. 앞서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자

산 불평등의 심화’의 경향도 관찰됐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X세대만큼 강하

지는 않았다. 건강이 기여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됐다. 교육의 기여도도 13%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교육의 기여도가 2023년 기준으로 24.2%(노인세

대), 13.0%(586세대), 9.6%(X세대), 8.6%(M세대), 6.9%(Z세대)로 점감하는 경향

도 뚜렷하다. 반면, 자산의 기여도는 2023년 기준으로 전세대에 걸쳐서 40%를 

전후했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비중이 점증하는 추세도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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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7] 586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51 0.150 0.149 0.160 0.160 0.167 0.164 0.168 0.177 0.174 0.174 0.191 0.188 

소득 44.4 46.2 44.5 45.6 41.7 39.6 38.0 37.7 36.7 34.1 33.5 32.2 35.2 

교육 13.9 14.2 14.6 13.3 13.6 13.0 13.3 13.5 12.6 13.0 12.2 12.6 13.0 

건강 11.9 12.0 12.8 13.1 12.0 12.0 11.9 12.8 12.5 11.6 11.0 12.6 11.9 

자산 29.8 27.6 28.2 28.0 32.7 35.4 36.8 36.0 38.2 41.2 43.3 42.6 3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표 VI-12] 586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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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그림 VI-8] 노인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228 0.228 0.233 0.236 0.244 0.233 0.232 0.239 0.237 0.237 0.226 0.227 0.226 

소득 34.6 35.9 36.6 36.5 39.0 34.5 34.1 34.2 32.9 31.8 29.7 29.0 31.5 

교육 27.1 27.3 26.8 25.8 24.4 25.8 25.7 25.0 24.4 24.4 21.6 21.4 24.2 

건강 15.0 14.1 14.9 14.7 12.8 13.8 12.6 13.8 13.3 12.9 11.5 12.3 12.5 

자산 23.2 22.7 21.8 23.0 23.7 25.9 27.6 27.0 29.4 30.9 37.3 37.3 3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표 VI-13] 노인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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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인세대를 보겠다. 60년 이전 출생자들이다. 예를 들어, 55년

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56세에서 70세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다른 세대와

의 가장 큰 차이점은 MDI 지수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점이다. 소득의 불

평등 기여도도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의 3장에서 관찰된 소득 불평등 완화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들 세대의 은퇴에 따른 효과였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의 

기여도는 큰 변화 없이 20%대를 유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건강의 기여도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들 세대가 고령화를 거치면서 건강 수준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배치된다. 4장에서 노인 집단의 우울감이나 우울

장애 유병률에서 노인 집단에서 뚜렷한 완화가 이뤄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음주횟수가 건강 불평등 변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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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현황을 살펴봤다. 2010년대 이후 소득불

평등은 노동시장 분배 및 이전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로 상당히 호전됐다. 

시장소득의 분배를 급격한 노령화가 악화시켰던 점까지 고려하면(이원진 외, 

2022), 한국에서 소득 재분배 완화는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원진 외(2022)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 가구 규모 감소와 같은 인구·가구구

조 변화를 통제하면 대체로 2010년대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됐고, 가구 

단위의 시장소득 분배도 개선됐다. 물론, 앞으로도 소득 분배 지표가 완화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

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 및 가처분소득 분배 지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배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대 이후 분배 지표 개선은 노동시장 정책 및 재

분배 정책의 효과도 있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국중심주의, 지정학적 갈등은 대외 환경

의 시계를 흐리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교란,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인한 

충격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산 불평등의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보고서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한

국 사회에서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고, 건강한 노동 윤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산 불평등이 부상하고 있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면, 

또 자산이 부의 대물림을 낳는 주된 경로가 된다면 건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

기도 어렵고, 건강한 복지국가가 성장할 수도 없다. 더욱이, 부모나 조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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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자산은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Piketty 등의 학

자나 정의당 등 일부 정당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상속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현금 자산의 부여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있다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시범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용처를 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안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하다.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근거, 즉 데이터가 요

구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집적 및 활용에 관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 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

다. 불평등 문제의 분석과 대응을 위해서도 데이터 집적·연계·활용이 필요하

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누적한 행정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및 활용은 

전세계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김기태외 2024).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데

이터 관리 및 활용을 중심에 둔 정책 제언을 아래와 같이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서 입력 데이터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빅데이터 활용에서도 “Garbage 

in, garbage out” 문제가 상시적으로 대두된다. 불평등 현황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행정 데이터가 필수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

집·정제·검증의 표준 운영과 품질관리 전담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

어, 데이터 통합·연계·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기반

의 연계 여건을 보유하지만, 결합키 활용 제한과 부처 간 소극적 공개 관행

이 통합을 가로막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한 행정데이터 수집을 

실효화하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공유를 위한 법·기술·관리 표준을 정비하여 

분석과 집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표준화·단

순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의 테이블은 방대하지만 실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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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일부 칼럼에 집중되어 비효율이 크다. 기관별 상이한 포맷·정의·주기를 

정합화하고, 공통 데이터 사전과 인터페이스 표준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보안·안전을 고도화해야 한다. 전수(全數) 빅데이터는 개

인정보 위험을 수반한다. 북유럽의 경험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활용의 균

형을 제도화하는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알고

리즘 편향 최소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호주의 

로보데트(Robodebt) 사례는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의 과신·과의존이 대규모 오

류·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기태, 2025). 모델 설계·학습·배포 전 

과정의 편향 점검, 설명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사후 모니터링과 중대사고 보

고·시정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건강 영역에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정책 제언도 시도하겠다. 첫째, 

건강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

나 살펴봤듯,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 변수는 한 문항으로 측정되고 있어 

해석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사

회보장정보원, 질병관리청 등이 소득자료를 연계한다면 조사 표본과 행정자료 

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년월일, 성별, 이름을 

활용한 결합률이 조사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고 비소비지출

(사회보장기여금, 세금)에 대한 자료, 공적이전 소득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 파악과 해소가 국가의 주요 아젠다라면 우선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체의 소득 자료를 현재보다 풍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주요 정신건강 지표의 측정 주기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우울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울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바, 국가 차원에서 대표성 

있는 강건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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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셋째,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 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 불평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경활상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볼 수 있듯 현재의 표본 규모를 

통해서는 연령과 소득, 연령과 지역과 같이 두 가지 범주를 함께 고려하여 건

강상태, 건강행태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본 규모가 

크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고 전국 대

표성을 지닌 조사는 아니므로 전국 대표성을 지닌 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울과 범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풍

부히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자료를 풀링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울과 

범불안장애가 조사된 연도가 많지 않고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자세히 살펴

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풀링한 자료로는 건강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시계열로 

살펴볼 수 없다는 점도 첨언해 둔다. 

넷째,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연계하여 생산한 자료를 갱신․공개 한 바 있다(질병관리청, 2025, 

7. 21).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조사에서도 소득자료의 정확성

을 높이는 등 다른 자료들과의 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결합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교육 분야에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시도했다. 먼저, 사회 전체의 교

육 불평등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각 개인의 최종학력과 해당 학력의 질적 수

준(대학순위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현재 한국노동패널(KLIPS)이 유일하

게 이를 일부 포함하지만, 교육 불평등의 정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

회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체 사회구성원’보다는 ‘대학입시 

불평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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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불평등 관심사는 대학진학 중심이므로, 연도별 불평등 지수는 해당 연도의 

대학입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결과를 반

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가 유일하였으나, 조사년도의 6-8년 이전 시점 정보만 획득 가능하고, 2019년

을 마지막으로 종결됐다.  

다음으로,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정밀한 교육 

불평등 지수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이미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자료의 부재’가 아니라, ‘기존 행정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및 교과학습 발달상황 자료가 필요하다. 향후 

교육 불평등 지수 개발은 새로운 조사 구축이 아니라, 기존 행정정보의 활용 

체계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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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부표 1] 가구유형별 처분가능소득 비교 

(단위: 만원/연)

가구 

유형

노인 

1인

노인 

2인 

이상

근로

연령1

인

근로

연령2

인

근로

연령2

+아동

1

근로

연령2

+아동

2이상

근로

연령

3인

이상

근로

연령

3인

이상+

아동

근로

연령+

노인

(아동

무관)

기타

2011 713 1,106 1,931 2,409 2,375 2,443 2,813 2,558 2,022 1,306

2012 692 1,184 1,995 2,509 2,552 2,400 2,945 2,655 2,119 1,207

2013 727 1,248 2,067 2,559 2,598 2,500 3,083 2,739 2,237 1,201

2014 757 1,289 2,141 2,637 2,715 2,521 3,140 2,764 2,358 1,221

2015 818 1,351 2,183 2,794 2,852 2,575 3,224 2,812 2,456 1,236

2016 1,036 1,723 2,218 3,032 3,070 2,875 3,757 3,312 2,842 1,414

2017 1,111 1,839 2,374 3,139 3,201 3,058 3,977 3,401 2,935 1,539

2018 1,190 1,876 2,389 3,217 3,329 3,210 4,067 3,464 3,108 1,654

2019 1,268 2,082 2,431 3,438 3,487 3,466 4,165 3,576 3,120 1,827

2020 1,402 2,225 2,656 3,673 3,699 3,546 4,253 3,960 3,383 2,034

2021 1,467 2,320 2,898 3,977 4,055 3,754 4,517 4,239 3,624 2,046

2022 1,564 2,516 3,152 4,325 4,359 3,990 4,800 4,341 3,849 2,317

2023 1,700 2,801 3,388 4,608 4,760 4,407 5,299 4,668 4,154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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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본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 산출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양하다. 자산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과 더불어 교육과 건강 같은 비

화폐적 차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은 불가피하다. 먼저, 어떤 차원

을 선택할지, 개별 차원에서는 어떠한 척도를 사용할지, 상이한 차원별 척도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의 판단을 거친다. 이 부분은 본문에서 상세하게 서술했다. 

더불어, 차원별 가중치의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 6장에서 제시된 다차원 불

평등 산출식에서 가운데 φk값 할당의 문제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정 

차원에 가중을 둘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영역별 가

중치를 동등하게 부여했다. 즉, 네가지 영역에서 가중치를 동등하게 25% 부여

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혹

은 실제 다차원 불평등에서 개별 차원이 가지는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는 변동

될 수 있다. 문제는 변동의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록1에서는 차원별 가중치 잠정적 조정을 통해서 민감도 분석을 시도해 보았

다. 잠정적 가중치 조정값은 다음 [부표 2]와 같다. 

시나리오 1~4에서는 네 개의 차원 가운데 하나씩 다른 차원의 불평등보다 

중요도가 높다는 가설에 따라서 40%의 가중치를 할당하고, 나머지 세차원은 

각각 20%씩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5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영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30%씩을 할당하고, 건강과 교육에 

각각 20%씩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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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에 따른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추이는 [부표 3]과 [부도 1]에 

제시됐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는 시나리오 4

였다. 자산 불평등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가장 악화한 점을 고려하면 예견될 

결과다. 자산 불평등의 가중치가 높은 순서대로, 즉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의 

순서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변화 폭이 컸다. 2023년 기준으로만 보면, 시나

리오 1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시나리오 4와 거의 같았다. 소득불평등이 미

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76 0.175 0.179 0.179 0.187 0.181 0.181 0.184 0.184 0.187 0.185 0.190 0.190 

시나리오 1 0.196 0.196 0.203 0.201 0.213 0.200 0.199 0.201 0.199 0.201 0.196 0.200 0.206 

시나리오 2 0.170 0.169 0.172 0.171 0.177 0.172 0.171 0.173 0.173 0.175 0.170 0.175 0.176 

시나리오 3 0.161 0.160 0.164 0.165 0.169 0.165 0.164 0.168 0.168 0.169 0.166 0.172 0.172 

시나리오 4 0.177 0.175 0.177 0.180 0.189 0.188 0.190 0.193 0.197 0.203 0.207 0.213 0.207 

시나리오 5 0.186 0.186 0.190 0.190 0.201 0.194 0.195 0.197 0.198 0.202 0.202 0.207 0.2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부표 3]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민감도 분석

차원 차원별 가중치

본문 기준 소득 25%, 교육 25%, 건강 25%, 자산 25%

시나리오1 소득 40%, 교육 20%, 건강 20%, 자산 20%

시나리오 2 소득 20%, 교육 40%, 건강 20%, 자산 20%

시나리오 3 소득 20%, 교육 20%, 건강 40%, 자산 20%

시나리오 4 소득 20%, 교육 20%, 건강 20%, 자산 40%

시나리오 5 소득 30%, 교육 20%, 건강 20%, 자산 30%

[부표 2] 시나리오별 다차원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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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민감도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교육과 건강 영역에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한 시나리오 2와 3은 본문 기준 

다차원 불평등 지수보다 낮게 유지됐다. 4~5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양적인 

교육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되거나 완만하게 유지된 점

을 고려하면, 일견 예견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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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종속 

변수
지표

독립 

변수
지표

분석자료/

데이터

비고 

(데이터 및 변수 선정 

이유 등)

저자

(연도)

교육

대학 진학 선택 

결과

(최상위권 4년제, 

상위권 4년제, 

지방거점국립대학, 

교육대학,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 

이외 4년제 대학, 

이외 고등교육기관, 

재수+반수, 미진학)

소득 가구소득

2005, 

2013 

한국교육

종단연구 

자료

10년 시차 두 코호트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10년간의 변화양상을 

보기 위함.

재수와 반수라는 기회가 

차등적으로 주어지는지 

보기 위해 대학진학 선택 

결과 지표를 

구성함(다항로지스틱분석) 

심재휘,

전하람

(2025)

월평균 사교육비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소득
가구소득

(범주)

2012~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사교육비 지출의 경향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일반교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취업 관련 

사교육으로 구분된 

가구별 지출 자료 포함

김지원,

김동욱,

구교준

(2023)

4년제 대학 입학 

여부(2년제 전문대 

제외)

소득 가구소득분위

한국노동

패널조사 

21~24차

생애주기에 따른 영역별 

불평등 양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분석하기 

위함

김지원,

김동욱,

구교준

(2023)

초중고 국어, 수학 

표준화 시험 점수
소득

가구소득

가구소득 상위 

25% & 

부모학력이 

높은 경우 ~ 

가구소득 하위 

25% & 부모 

학력 낮은 

경우

2003-

2014년 

한국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실태조사

3년 주기 

학교 

단위 

반복 

횡단 

국어와 수학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와 가족배경,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고원태, 

최성수

(2024)

[부표 4] 불평등 영역별 지표 및 데이터 관련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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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지표

독립 

변수
지표

분석자료/

데이터

비고 

(데이터 및 변수 선정 

이유 등)

저자

(연도)

설계 

(150여개 

동일 

학교 약 

만명 

이상 

대상 

설문)

취학 자녀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

자산
가구의 자산 

분위

한국노동

패널조사 

1~26차

가구 세부 특성과 부모 

개인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 사교육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전정은

(2025)

교육비지출 격차

고자산계층과 

저자산계층간 

교육비지출 격차

소득, 

자산

1. 소득 5분위

2. 순자산 

5분위

고자산계층(3-5

분위)과 

저자산계층(1-2

분위)으로 

구분함

2019~202

1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산과 교육비 지출 

변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교육비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분해(Oaxaca 분해) 분석

이강용

(2022)

건강

주관적 건강수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함

소득,

교육

1. 소득: 

가구총소득

2. 교육: 

최종학력 

*교육수준을 

조절변수로 

하여 

소득수준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2020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하여 거주 지역 및 

건강행태에 따른 개인 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에 적합함

김민, 

박선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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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지표

독립 

변수
지표

분석자료/

데이터

비고 

(데이터 및 변수 선정 

이유 등)

저자

(연도)

에딘버러검사 

(EPDS) 척도 

자기기입식 

산후우울증 

선별도구 

소득

2020년 

가구소득

산모의 월평균 

가구소득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전국단위 산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최인선, 

이소영 

(2023)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함

소득

균등화소득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가처분소득 

기준 

균등화소득을 

산출함

한국복지

패널 

주관적 건강상태를 

지표로 사용한 이유는 

건강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건강상태를 

대리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기 때문

김태환

(2024)

1. 주관적 

건강상태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건강하다, 

5점-매우 건강이 

나쁘다)를 이용함

2. 운동강도(월평균 

운동시간)

3. 흡연량

4. 음주 빈도 

소득
현재 일자리 

임금 소득

한국노동

패널

건강행태를 나타내는 

운동 강도, 음주량, 

흡연량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김영아

(2024)

1. 주관적 신체적 

불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함

2. 정신적 불건강 

주요우울장애의 

유병 위험 확률로 

측정함 

자산 가구자산

한국복지

패널 

4차-14차

복지제도 가입 및 

수혜수준, 가구의 소득과 

자산 지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포괄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함

임현지, 

황인혜, 

이철승

(2021)*

자산 순자산 소득
소득항목

가처분소득,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득과 자산의 상관분석

김승연, 

최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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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5] 다차원 지수 관련 국외 선행연구

종속 

변수
지표

독립 

변수
지표

분석자료/

데이터

비고 

(데이터 및 변수 선정 

이유 등)

저자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박민진

(2020)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소득

소득항목

가처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2012~201

9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득과 자산의 상관분석

이시균, 

신희주, 

김창환

(2020) 

순자산 소득
총소득, 

노동소득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득과 자산의 상관분석

소득과 자산 결합 

빈곤(코퓰라 함수 기준 

결합빈곤, 볼록결합에 

의한 결합 빈곤) 

홍민기

(2024)

지표/방법론 분석자료/데이터
비고 

(지표 선정 이유)

저자

(연도)

Maasoumi Index 

(“row first” approach)

Current Population Survey 

(영역/변수: 소득, 건강, 

교육)

한 개인이 여러 영역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를 알 수 있음 

Dhongde, 

Pattanaik, 

Xu

(2023)

Maasoumi Index

2018 China Family Panel 

Surveys 

(영역/변수: 주관적 

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각 영역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포착할 수 

있고, 인구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 차이를 분석하기에 용이함  

Yang, Lu, 

Li (2023)

Multidimensional Gini 

Index

2018 Chad Household 

Budget and Consumption 

Surveys 

(영역/변수: 교육, 주거, 

건강, 위생, 에너지)

Demsou 

(2023)

Multivariate Gini Index
OECD and UN Statistics: 

wellbeing data of 28 

Gini 계수는 단일 차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 

Mosl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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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방법론 분석자료/데이터
비고 

(지표 선정 이유)

저자

(연도)

European Countries

지표이므로 이를 다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해석력을 유지하고 일관된 

일반화를 이룰 수 있음. 또한, 

영역별 공동 분포(joint 

distribution)을 반영하여 한 

개인이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경험하는 불평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측정할 수 

있음 

Tsui Inequality Index 

EU 가구패널조사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영역/변수: 소득, 교육, 

건강) 

여러 결과 간 

상관관계(dependence)를 

포착하는데 용이하여 단순한 

일변량(univariate)지수보다 

다차원 불평등의 분포를 잘 

반영함 

Kapera, 

Kobus, 

Peragine 

(2024)

Joint Inequality Index

- 영역별 지니계수 산출 

후 가중치 적용하여 

단순 합산 

World Income Income 

Database(WIID) 등

(영역/변수: 소득, 

건강(신장), 

주거(토지소유면적)) 

Radatz

(2023)

Maasoumi method

- 1단계: 각 차원별 

불평등 값을 표준화(각 

차원 평균값으로 

나눠주는 방식 적용)

- 2단계: 하나의 값으로 

결합(다차원 Gini, 

일반화 Entropy, 

Atkinson 등 있음)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8~2017

(영역/변수: 소득, 교육, 

건강, 여가, 자차 소유, 

주거)

- Maasoumi method: 다차원 

불평등 지수 산출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 불평등 지수로는 Atkinson 

지수 선정: Atkinson 지수는 

다양한 불평등 회피 

매개변수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일반화 Entropy 

지수와 상호 변환 가능, 

기존 논문에서 Atkinson 

지수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적용 가능성 탐색

Glassman

(2019)

MEILC (Inverse Lorenz 

곡선 기반), MEGC 

(Multivariate Gini)

- 코퓰라(Copula: 결합)를 

활용하여 다변량 

변수의 상관성을 반영

독일 SOEP 데이터

LWS 데이터(Luxembourg 

Wealth Study)

(영역/변수: 소득, 자산)

- 변수 간 의존 구조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음

Grothe,

Kachele,

Schmid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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